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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1.15., BIS는 중국 및 마카오로 수출되는 특정 첨단 컴퓨팅용 반도체에 대하여 수출허가 심사 
정책 완화 * 시행일: ‘26.1.15

- (대상 칩) TPP 21,000 미만이며(and) 총 DRAM 대역폭 6,500 GB/s 미만인 칩으로 엔비디아 
H200, AMD MI325X 및 하위 칩 등이 존재

  * BIS는 Nvidia H200, AMD MI325X을 허가정책 완화의 대상으로 명시

- (허가 정책) 일정 조건(미국 내 공급 충분성, 제3시험기관의 성능 검증 등) 만족 시 거부추정(presumption 
of denial)에서 건별 심사(case-by-case)로 완화

◎ 주요내용

- 미국의 기술적 우위와 AI 분야 리더십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목적이라고 설명

- 미국에서 중국(마카오 포함)에 위치한 최종사용자로 향하는 일부 첨단 컴퓨팅 칩의 수출에 대해 수출허가 
정책을 기존 ‘거부 추정’에서 ‘건별 심사’로 조정(§742.6)

- TPP 21,000 미만이며(and) 총 DRAM 대역폭 6,500 GB/s 미만인 칩

- 건별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 공급 충분성 확인, 최종수하인의 고객확인제도(KYC)로 원격접근 
차단. 미국 내 독립 시험기관 검증” 등의 인증 및 필요 자료를 제출(§748조 부록2)

◎ 결론 및 시사점

- 미국에서 중국으로 Nvidia H200 등 일부 첨단 컴퓨팅 반도체를 수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이외의 수출방식(중국 내에서의 국내이전, 제3국에서 중국으로의 재수출 등)에는 
기존과 동일한 거부 추정의 원칙이 적용됨

- 또한 허가신청 조건으로 미국 내 공급을 우선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전세계 파운드리社(TSMC, 
삼성전자, 인텔 등)의 기존 미국향 첨단반도체 물량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중국향 
출하물량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됨

미 상무부, 중국向 일부 
첨단반도체 수출통제 완화

무역안보24 Report
2026년 1월 15일

김지혜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ihea1004@kosti.or.kr)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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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1.21.,(미 현지시간) 미 상무부 BIS는 A:1 및 A:5 국가*向 특정 민간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s)에 대하여 수출통제 완화**

     * 국가그룹 A:1은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 / A:5는 미국 동맹국을 의미 (한국은 A:1, A:5 모두 해당)

    ** 시행일: ’26.1.20

◎ 주요내용

-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25년 6월 행정명령으로 미국이 제조한 민간 UAV의 동맹국向 수출을 
신속화하도록 요구

- (개정) 기존에는 대부분의 비군사용 UAV 수출시 허가가 필요했으나* 금번 개정으로 바세나르 
회원국(A:1) 및 동맹국(A:5) 대상 수출허가 완화

 * 금번 완화 대상인 ECCN 9A012은 NS(국가안보)1, MT(미사일 기술)1 등의 사유로 통제되어 모든 지역(호주, 
캐나다, 영국 제외)으로 (재)수출시 허가가 필요했었음 

  ➀ 특정 UAV(통제번호 9A012.a.1)을 A:1 국가에 (재)수출시 허가 불요

  ➁ 특정 UAV(통제번호 9A012, 9A120)을 A:5 국가에 (재)수출 및 이전 시 허가예외 STA 가능

◎ 결론 및 시사점

- 금번 개정으로 한국으로의 저성능 상용 UAV의 허가 없는 수출 및 고성능 비군사용 UAV의 허가 
예외 적용이 가능함

 * 기존 비군사용 UAV는 호주, 캐나다, 영국向을 제외하고는 BIS 로부터의 수출허가가 필요했었음

美, 무인항공기(드론)
수출통제 일부 완화

무역안보24 Report
2026년 1월 21일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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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ihea1004@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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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에 
반도체 장비 불법 수출 혐의로 

과태료 부과

◎ 개요

- ‘26.2.11., BIS 는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의 對중 불법 수출 혐의로 AMAT/AMK*에 2억 5,200만 
달러 민사 과태료 부과 발표 (해당 민사과태료는 BIS가 부과한 과태료 중 2번째로 높은 금액)

  * Applied Materials Inc.(AMAT, 미국 본사), Applied Materials Korea, Ltd.(AMK, 한국 지사)

- 미국(AMAT)에서 한국(AMK)으로 이온 주입 장비를 수출하여 한국서 조립 후 중국의 SMIC*로 
재수출하며 미국의 허가를 받지 않음

  * 2020년 최초로 Entity List(EL)에 등재되었으며, 현재(’26.2) 중국 본사 및 지사 EL 등재 중

◎ 주요내용

- (배경) 2020년, AMAT(美 본사)의 수출 대상 기업인 SMIC가 EL 등재

    * 동 연도 BIS는 EAR §744.21(b)(군사 최종용도 전용 위험)에 의거하여, SMIC로 ECCN 3B991 등의 수출이 
허가 대상임을 통지(Informed Letter)

- (위반 행위) EL로의 수출은 BIS 허가를 필요로 하나, 2021~2022년 AMAT(美 본사)는 AMK(韓 
지사)로 대상물품의 부분품을 보내 조립 후 미허가 상태로 중국 SMIC에 재수출

- (대상 물품) 반도체 제조장비인 ①이온 주입 장비(ECCN 3B991) 및 ②고전류 설비 모듈(EAR99) 

- (민사벌) 과태료 2억 5,200만 달러(한화 3,600억원)로 거래 가치의 두 배 부과

◎ 결론 및 시사점

- 미국산 제품을 한국에서 조립하여 재수출하는 것은 미국 상무부의 관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

- BIS는 최종 용도/최종 사용자 전용 위험으로 기업에게 Informed Letter를 부과하여 허가를 요구할 
수 있음

이슈 분석리포트
2026년 2월 26일 03

원문보기

김지혜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ihea1004@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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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美 수출통제 
‘국가그룹 D’에서 제외 전망

◎ 개요

- ‘26.2.20., 美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또 럼(To Lam) 서기장 면담에서 베트남을 수출통제 국가그룹 
D*에서 제외하겠다고 언급**

    * 현재 베트남은 D 국가그룹 중 D:1, D:3 국가로 분류되어 있음

   ** General Secretary To Lam meets President Donald Trump at White House(베 정부): 단, 백악관, 
연방관보 업로드는 없어 정확한 시행 시기는 알려진 바 없음

◎ 주요내용

  ● 국가그룹 D 제외시 효과

- (허가정책 완화) D:1, D:3 제외 시 NS, CB 통제사유에 해당하는 반도체, 항공우주, 화학·생물 등 
관련 품목의 허가정책 완화 예상*

    * 허가 필요 및 거부추정 정책 → 특정 품목 허가 불필요 및 건별 심사(현재 베트남의 이동 예정 국가 그룹이 
알려지지 않아 정확한 예측은 불가)

- (허가예외 적용) LVS(소액선적), GBS(B 국가로 선적), TSR(기술, SW) 등의 허가예외 이용 가능 

    * 비체제회원국이지만 제한완화국(舊자유권국가)인 B그룹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가정할 경우

   ** A(체제회원국), B(舊자유권국가), C(보류), E(테러지원국-북한,이란,시리아,쿠바)

① LVS(Shipments of limited value): 특정 금액 이하의 단일 선적 가능(품목별 금액 상이)
② GBS(Shipments to Country Group B countries): 국가안보(NS) 단독 통제사유 품목, B 국가로 수출 가능 
③ TSR(Technology and software under restriction): 국가안보(NS) 단독 통제 기술, SW, B 국가로 수출 가능 

이슈 분석리포트 
2026년 3월 4일 04

원문보기

김소양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국제협력팀장(sykim@kosti.or.kr)
김지혜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ihea1004@kosti.or.kr)

http://sykim@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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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소위, 
수출통제 집행강화 청문회 개최

◎ 개요

- ‘26.2.24. 美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남·중앙아시아 소위원회는 수출통제 집행강화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 관련 입법(과태료 상향, 공소시효 연장) 논의 및 BIS의 집행 역량 등 수출통제 이행 실효성 점검

◎ 주요 내용

  ① 민사 과태료 상향·공소시효 연장

- BIS는 수출통제 민·형사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과태료 상향 및 공소시효 연장 관련 입법 요청

- (입법 추진) ECRA Penalties Increase Act 발의로 벌금상향 도모 및 STOP Shells Act 발의로 
50% 규칙의 법제화 시도

- (민사 벌금 상향) Self 의원 발의 법안에서 벌금의 상향 규모는 적절하며, 필요에 따라 더 높일 수 있음

- (공소시효 연장) 국제적이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기존 공소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제안

  ② BIS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및 인력 증원

- BIS의 예산·인력 부족, 구시대적인 IT 시스템을 지적 및 수출통제 집행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BIS 
조직 강화 및 IT 현대화,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에 증액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

  ③ 이행 점검의 실효성

- 해외에서의 BIS 집행능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中 현지에서 최종사용 확인(end-use 
check) 시 中 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현재는 협조가 원활하나 그렇지 않을 시 조치 예정

◎ 결론 및 시사점

- 금번 청문회에서 민사 과태료 상향(2배→4배) 및 공소시효 연장(5년→10년) 논의를 통해 집행강화의 
중요성 강조

- 수출 기업은 최종 용도 확인, 고객 점검, 실사 등의 컴플라이언스 강화 필요

해외연구동향 Report
2026년 3월 10일

김지혜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ihea1004@kosti.or.kr)
이지현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연구원 (jhlee@kosti.or.kr)

※ 본 보고서는 ‘26년 2월 美 하원에서 진행한 「수출통제 집행강화 청문회 Strengthening Export 
Control Enforcement」를 기반으로 작성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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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美 싱크탱크 RAND는 AI·UAS 관련 국가안보와 기술 경쟁력 간 균형을 고려한 美 수출통제 
개선방안을 제시

 • 민군 경계 모호성 등으로 수출통제 환경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통제 강화가 美 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어, 균형적 설계 필요

 • 자율 UAS 통제 대안으로 UAS 전장 훈련데이터 확산 제한을 제시하며, 명확한 기준,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

◎ 주요 내용

① AI 및 UAS에 대한 美 수출통제 현황

- (AI 관련 반도체 통제 현황) 중국 민군 융합 및 군사현대화 대응 차원에서, 첨단 반도체·AI 컴퓨팅 
통제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Entity List 확대 및 집행을 강화

- (UAS 통제 현황) 다자 수출통제 체제의 기준을 반영해 통제되며, 방산은 DDTC가 관할하고 
이중용도는 BIS가 관할

② AI 및 UAS 관련 현 수출통제 실효성과 통제 강화에 따른 리스크

- 기술 발전과 기술 수요 증가, 회피 네트워크 확대로 수출통제 환경이 복잡해지며 BIS 역량 부족, 
부처간 조정 부담 등이 수출통제 과제로 부상

- 한편, 수출통제 강화가 기업의 R&D 및 공급망 전략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기업은 규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됨.

- UAS 시장의 경쟁구조를 고려했을 때, 통제 강화는 동맹의 전력과 미국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국 
점유율 확대를 촉진할 수 있음

③ 중국과의 경쟁과 국가안보 사이의 균형

- 미국은 AI·UAS에서 압도적 기술우위에 있지 않은 만큼, 과도한 규제가 중국 등 해외의 기술 강화 
촉진 및 美 안보위협을 유발

- 수출통제 대안으로 군사 훈련용 데이터 통제 등을 고려하면서, 데이터 식별 기준 수립과 관계 부처의 
역할 명확화 등을 강조

해외연구동향 Report
2026년 3월 18일

조은비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연구원(eunbijo@kosti.or.kr)

※ 본 보고서는 ‘26년 2월 美 싱크탱크 RAND의 보고서 「Export Control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Uncrewed Aircraft Systems」를 기반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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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RAND, 현행 AI·UAS 관련 
수출통제 점검 및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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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美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중 기술 경쟁의 구조적 동인을 분석하고 미국의 장기적 기술리더십 
확보 전략을 제시

- 수출통제는 기술 생태계의 방어 수단이자 경쟁 도구이므로 통제 정밀도 향상, 다자 통제 체계 신설, 
집행 역량 강화 등이 필요

◎ 주요내용

  ➊ (AI칩 수출통제) 美 수출통제는 中 AI 가속기·데이터센터 등 물리적 AI 인프라 확장 억제에 성공. 다만 
中은 알고리즘 최적화·오픈소스 활용으로 하드웨어 열위를 상쇄 중이며, 차단보다 中 기업의 美 클라
우드 이용을 유도해 군용 전용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방식 제안

  ➋ (다자체제 개편) 바세나르 체제는 對中 전략 부재, 느린 대응, 집행 공조 미흡이 한계. 핵심 동맹국 
간 ‘소다자 협의체(新 COCOM)’ 신설 및 美 상무부 내 우회경로 대응 ‘고속 대응팀’ 설치 제안

  ➌ (中의 역수출통제) 中은 희토류 공급망 장악력을 바탕으로 ’25.10월 역외적용 범위의 강력한 수출통제 
시행. 美 국방물자생산법으로는 광산 개발(평균 29년)·인력 부족 등으로 민간 산업 보호에 역부족

  ➍ (동맹국 생태계) 韓 반도체 기업은 美 수출통제 준수와 中 사업 유지 사이 균형 요구(’16년 사드 사례). 
EU는 통제 범위를 확대해 美와 정렬 중이나 회원국 간 관할권 분산이 일관성 저해. ⽇·獨은 고급 공작
기계 이전 통제로 中 군사 역량 억제의 핵심 축 역할

◎ 결론 및 시사점

- (협력 기반의 정밀 통제) 단일 국가의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며, 핵심 동맹국 간 기준 일원화 및 
신속·정밀한 집행 공조가 필수적

- (쌍방향 리스크 대응)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비하여 핵심 소재·원자재의 공급망 다변화 및 대체재 
확보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 (통제와 진흥의 균형) 수출통제는 ‘방어 수단’이므로, 과도한 통제로 인해 자국 및 동맹국 기업의 경쟁
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

해외연구동향 Report
2026년 3월 25일

원문보기

CSIS Tech Edge 보고서를 통해 본 
美 수출통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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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연구원(hykim@kosti.or.kr)

※ 본 보고서는 ’26년 1월 美 싱크탱크 CSIS의 보고서 「Tech Edge: A Living Playbook for 
America’s Technology Long Game」을 기반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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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상무부에 
수출통제 첨단 칩 대상

 트래킹 도입 요구

◎ 개요

- ’26년 3월, 美 의원들은 상무부에 수출통제 대상 첨단 칩 대상 위치확인 우회 방지(anti-diversion) 
조치의 선제적 도입을 촉구하는 서한 발송

- 자신들이 발의한(‘25.5) 반도체 보안법(Chip Security Act)*의 통과 이전**, 첨단 칩 대상 위치 
트래킹 기술 선제 도입으로 對중 AI 칩 우회 방지

    * 미국이 수출·재수출·국내이전하는 첨단 칩(ECCN 3A090, 3A001.z), 첨단 컴퓨팅 제품(ECCN 4A090, 
4A003.z)에 “chip security mechanisms(위치 검증 등)”를 의무화

   ** ’26.3.26 하원 소관위 통과 (→하원 본회의→상원 소관위·본회의→대통령 서명→법제화)

◎ 주요내용

- (배경) 첨단 칩의 우회 수출과 밀수는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문제로, 여러 수사·보도· 증언을 통해 이미 
첨단 칩의 우회(Diversion)가 발생 중

- (요청 내용) 법(Chip Security Act) 통과와 별개로 상무부가 수출통제 대상 첨단 칩에 대한 기술적 
우회 방지 조치의 선제적 시행

- (행정부 발언) BIS 차관 제프리 케슬러는 “우리는 상당한 규모의 밀수와 불법수출을 적발하고 있지만, 
빙산의 일각일 수 있음”이라고 함

◎ 결론 및 시사점

- 트럼프 대통령의 AI Action Plan 상* 지시 사항과 정합성을 이루는 바, 칩에 위치 트래킹 기능을 
도입하는 새로운 방식의 통제 가능성 존재

  * "①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 추가 ②첨단 칩 집행 강화 ③칩에 위치 추적 기능 검토" 지시

- 미국이 기술적 우회방지 장치를 새로운 준수요건으로 정착시킬 경우, 칩의 지리적 승인지역 외 사용 
불가 및 위치 변경 시 감지 가능

해외연구동향 Report
2026년 3월 30일

※ 본 보고서는 ‘26년 3월 美 의원들이 상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인 
  “Cotton, Huizenga to Lutnick: Stronger Export Controls of AI Chips is Needed”을 
   기반으로 작성

김지혜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ihea1004@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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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인된(authorized) 
IC 설계기업 지위 연장

 (~‘26.12.31)

◎ 개요

- ‘26.4.7., 美 상무부 BIS는 공인된(authorized) IC 설계기업 자격 종료 시점 및 승인된(approved) IC 
설계기업 신청 기한을 ‘26.4.13에서 ‘26.12.31로 연장

- 기존에 공인된 한국 본사 기업은 공인된(authorized) IC 설계기업 지위를 ’26.12.31.까지 유지

◎ 주요 내용

- (목적) 승인된(approved) IC 설계기업의 신청 기한 추가 및 BIS의 심사 기한 확보(별도 통제 정책 변경 없음)

- (변경내용) ➀ 26.12.31까지 공인된(authorized) IC 설계기업 지위 유지 연장

           ➁ 26.12.31까지 승인된(approved) IC 설계기업 신청서 접수 연장

Ÿ (통제 대상) 프론트앤드 제작자(Front-end fabricators), OSAT(패키징 및 테스트 수탁)社
Ÿ (통제 품목) 첨단 로직 IC (ECCN 3A090.a로 추정, EAR 772 “advanced-node IC” 정의 참고)
Ÿ (목적지) 전세계
Ÿ (허가면제) ①~③ 중 한 개라도 해당 사항 존재 시 허가면제(추정 해제)
  ① 승인된(approved) IC 설계기업(740조, 부록 6)이나 공인된(authorized) IC 설계기업

날짜 내용

2026.12.31. 이전
국가그룹 A:1, A:5, 또는 대만에 본사를 두고, D:5 및 마카오에는 최종모회사가 
없는 설계기업을 공인된(authorized) IC 설계기업으로 간주
* § 743.9(b)에 기술된 정보를 front-end fabricator에 제출하는데 동의必

2026.12.31. 이후 공인된(authorized) IC 설계기업이 되기 위하여 BIS에 신청해야 함.
* 180일 내 공인된(authorized) IC 설계자로 승인되지 않을 시 자격상실

  ② (국가조건) D:5+M 외부에서 “front-end fabricator”에 의해 패키징되었으며
     (품목조건)ⅰ) 최종 패키징된 IC가 300억 개 미만의 트랜지스터 포함 
              ⅱ) HBM 미포함 350억개 미만(~2027년), 400억 개 미만(~‘29년 및 이후)의 트랜지스터 포함
  ③ 승인된(approved) OSAT(740조 부록 7)에 의해 패키징되고 ②의 품목조건 충족

무역안보24 Report
2026년 4월 8일 09

원문보기

김지혜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ihea1004@kosti.or.kr)

mailto:jihea1004@kosti.or.kr


10

美 의회,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공조 법안(MATCH Act) 발의

◎ 개요

- ‘26년 4월, 美 의회 상·하원은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SME,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수출통제를 동맹국과 공조·강화하려는 초당적 법안인 MATCH Act* 발의

     * Multilateral Alignment of Technology Controls on Hardware (MATCH) Act : 4.2 하원발의(H.R.8170) 
→ 4.22 하원 소관위(외교위) 통과, 4.13 상원발의(S.4281)

- ▲통제대상 반도체장비, ▲통제대상 시설 등 우려국 취약점(chokepoints)을 식별*하고 동맹국과 통제 
공조의 목적   * 美 상무장관(상·하원) 및 동맹국 협의로(하원) 시행 후 60일(하원: 90일) 내로, 매년 식별

- 통제대상 반도체장비를 생산하는 동맹국(allied supplier country)이 공조에 불응시 미국 수출통제의 
역외통제 확대 적용 가능

◎ 주요내용

- (배경) 첨단 반도체 및 장비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우위를 위해, 우려국의 우회 조달을 차단할 수 

  있는 공조형 수출통제 체계의 필요

-  (통제) ①, ② 에 수출허가 요구 및 거부 원칙 적용

   ➀ 통제대상 반도체 장비 : 국가단위(countrywide) 통제 

      - 우려국으로의 수출, 재수출, 국가 내 이전, 서비스* 시 통제

       * 대면, 원격을 불문하고 설치, 교정, 수리, 정비, 시험, SW업데이트, 교육 등을 포함

   ② 통제대상 시설 : 최종사용자, 최종용도 통제

      - 적용가능 품목(applicable items)* 수출 및 서비스 제공 통제

       * FDPR, De minimis가 적용될 수 있는 외국산 제품까지 포함

10무역안보24 Report
2026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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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은(銀) 수출관리제도 개정

◎ 개요

- '25.12.31. 중국 상무부가 2026년도 '수출관리품목'을 발표하며, 은(銀, silver) 수출의 할당제 중지를 
유지하고 수출허가 요구 품목 일부를 개정함

- 순은(純銀)은 「수출통제법」의 이중용도품목은 아니며 「대외무역법」에 따른 단순허가 품목임

  * 단, 銀 카테고리에 신규 추가된 '은-텅스텐 합금'은 '25.2월 발표한 이중용도품목 목록의 텅스텐 합금과 사양이 동일함

◎ 주요 내용

- (개정 범위) 「대외무역법」에 따른 2026년도 수출관리품목 43*종의 수출관리 방식과 세부 목록을 
발표하며 銀 관련 목록을 개정함

  * (43종 예시) 축산품(소·돼지·닭), 식품(밀·옥수수·쌀), 광물(희토류·텅스텐·銀·백금) 등

 • (수출 관리) '26년에도 銀에 대한 수출 할당제 중지는 계속 유지되며, 기업은 상무부에 유효한 수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수출 허가를 취득할 수 있음

 • (목록 추가) 銀 카테고리(銀 분말, 미·반가공 순은 포함)에 은(Ag)-텅스텐(W) 합금을 포함시키고 수출허가가 
요구되는 합금의 사양을 상세히 제시함.

< 허가 대상 銀의 HS코드 신규 추가 사항 >
HS 코드 물품명

7106.91-9001

텅스텐 함량이 80% 이상인 텅스텐 도핑 은 합금(은 함량 2% 이상)으로 만든 미가공 제
품으로, 다음 제품 중 하나로 가공할 수 있는 것;
- 직경 ≥120mm, 길이 ≥50mm의 실린더 형태;/ 내경 ≥65mm, 벽 두께 ≥25mm, 

길이 ≥50mm의 튜브;/치수 ≥120mm×120mm×50mm 블록
7106.91-9090 기타 가공되지 않은 은

7106.92-9001

텅스텐 함량이 80% 이상인 텅스텐 도핑 은 합금(은 함량 ≥ 2%)의 반가공품으로서, 다
음 제품 중 하나로 가공할 수 있는 것;
- 직경 ≥120mm, 길이 ≥50mm의 실린더 형태;/ 내경 ≥65mm, 벽 두께 ≥25mm, 

길이 ≥50mm의 튜브;/치수 ≥120mm×120mm×50mm 블록
7106.92-9090 기타 반제품 

- (평가) ‘순은’은 「수출통제법」에 따른 수출허가 품목이 아니므로 현시점에서 희토류 등과 같은 수준의 
통제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으나, ‘은(2% 이상)-텅스텐(80% 이상) 합금’의 경우 ‘이중용도 텅스텐’과 
사양이 동일

11무역안보24 Report
2026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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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12.31. 中 상무부는 ‘이중용도 품목·기술 수출입 통제목록(‘26.1.1. 시행)’을 발표(매년 연말에 

차년도 목록 발표하면서 이전 목록은 폐지)
- 동 목록에는 상무부가 ‘25년도에 이미 통제대상으로 발표한 품목*들이 포함
  * ‘25.2.통제텅스텐·텔루륨 등 핵심광물 및 ‘25.4.통제희토류 7종

◎ 주요 내용
- (수입허가) ①화학물질 감시 규정 품목, ②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③방사성 동위원소, ④암호화 품목 등 총 

151개 품목 등재
- (수출허가) ①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 ②핵 수출통제 목록, ③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총 1,122개 

품목 등재
< 2026년 이중용도 품목 수출입통제 목록 구성 >

통제 품목 분류 개수 비고

수입 
허가 

① 화학물질 관리 감시 규정 품목(화학무기 제조 관련) 74

HS Code②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의약품 제조 관련) 63
③ 방사성 동위원소 10
④ 상용 암호 수입허가 품목 4

수입허가 대상 소계 151 -

수출
허가 

①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 (총 846개)
특수 재료 및 관련 장비, 화학 물질, 미생물 및 독소 386

통제번호 +
HS Code

재료 가공 244
전자 56
컴퓨터 6
통신 및 정보보안 14
센서와 레이저 52
항법 및 항공전자 28
선박 5
항공우주 및 추진 장치 48
기타 물품 7

② 핵(원자력) 수출통제 리스트 (총 159개)
   (핵물질, 원자로 및 관련 장비와 부품 등) 159 HS Code
③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총 117개)

HS Code
   (ⅰ) 에페드린, 염산, 아세톤 등 63
   (ⅱ) 에톡시카르보닐, 벤질옥시카르보닐 등 13
   (ⅲ) 염화 암모늄, 에탄올, 벤젠 등 (미얀마, 라오스, 아프가니스탄 등 특정 

국가(지역)에 한정하여 허가 필요) 41

수출허가 대상 소계 1,122 -

中 상무부, 2026년 이중용도 품목·기술 
수출입 통제 목록 발표

무역안보24 Report
2026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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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1.6, 中 상무부는 국가 안보·국익 보호·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 이행을 사유로 일본에 대해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강화

- 일본의 대만 관련 입장이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이 배경이며, 
군사용도와 관련해 對⽇ 이중용도 품목 수출금지 조치(’26.1.6. 시행)

◎ 주요 내용

- (수출금지) ①일본 군사 사용자 ②일본 군사 용도 ③일본 군사력 강화에 기여하는 모든 최종사용자·최종용도 
대상 이중용도품목 수출 금지

 ＊ 본 조치를 위반하여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품목을 일본의 조직 및 개인에게 이전·제공 시 처벌(타 국가 및 
지역에도 역외적용)

◎ 참고사항

- 중국의 수출통제를 적용받는 이중용도품목은 846개이며, 中 수출통제 정보망＊에서 확인 
가능(산업/품목유형/통제사유 등 입력)

 ＊ (링크) https://exportcontrol.mofcom.gov.cn/ckgzqdsjk.shtml?columnID=8&num=1

<(참고) 2026년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리스트 구성>

번호 카테고리명 품목 수 비고
1 특수 재료 및 관련 장비, 화학 물질, 미생물 및 독소 386

통제번호 및
HS Code로 표기
(HS Code는 일부 
품목에만 표기되며, 
참고용으로 제공됨)   

2 재료 가공 244
3 전자 56
4 컴퓨터 6
5 통신 및 정보보안 14
6 센서와 레이저 52
7 항법 및 항공전자 28
8 선박 5
9 항공우주 및 추진 장치 48
0 기타 물품 7

합계 846 -

무역안보24 Report
2026년 1월 7일

원문보기

13
中 상무부, 對⽇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강화

조은비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연구원(eunbijo@kosti.or.kr)

mailto:eunbijo@kosti.or.kr


14

◎ 개요

- ‘26.2.24, 中 상무부는 관제명단에 ⽇ 법인 20개를, 그리고 감시명단에 ⽇ 법인 20개를 각각 등재

 • (관제명단) ⽇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한 20개 법인으로, 中 기업 및 외국인의 중국산 이중용도품목 
수출·이전을 금지

 • (감시명단)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최종사용자·최종용도가 불분명한 법인 20개로, 더 엄격한 수출 심사 
절차 시행

     ＊ (참고) 감시명단은 기존에 조례상으로 마련되어 있었으나, 금번에 최초로 ⽇ 법인 등재

◎ 주요내용

- (관제명단) ⽇ 군사력 증강에 기여한 항공우주, 해양·조선, 국방 등 관련 법인 20개를 관제명단에 등재

 • (등재 대상)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IHI 전력시스템(기업), 방위대학(연구기관) 등 ⽇ 
방산 분야 20개 기업·연구기관

 • (제재 사항) 中 기업을 포함하여, 외국인(법인 및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품목 수출 및 이전을 
금지함.

- (감시명단)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최종사용자·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법인 20개를 감시명단에 등재하여 
강화된 수출 심사 시행(최초)

 • (등재 대상) 스바루(방산), 에네오스(석유), 닛신전기(전력), 히노 자동차(자동차), NOF(화학) 등 ⽇ 
방산·일반산업 분야 20개 기업

 • (심사 강화) ⽇ 군사 최종사용자·최종용도 및 ⽇의 군사력 증강에 관련된 수출은 승인은 불가하며, 
강화되고 엄격한 심사 절차가 적용됨.

< 감시명단 등재시 심사 강화 사항 >

Ÿ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통용허가’ 취득 불가하며, ‘개별허가’ 신청만 가능
   * (통용허가) 여러 거래 건(통상 1년)을 묶어서 허가/(개별허가) 거래 건별로 수출허가
Ÿ 등재 대상에 대한 ‘위험 평가 보고서’ 요구
Ÿ 이중용도품목이 ⽇ 군사력 증강에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서’ 제출
Ÿ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례｣제17조에 따른 허가심사 기간(영업일 기준 45일) 미적용

14무역안보24 Report
2026년 2월 24일

김준범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b.kim@kosti.or.kr)
조은비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연구원(eunbijo@kosti.or.kr)

원문보기

中 상무부, 40개 ⽇ 법인을 
제재 명단에 지정

mailto:jb.kim@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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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4.24, 中 상무부는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대상 목록인 ‘관제명단’(管控名单)에 군사 관련 EU 법인 
7개社를 등재

◎ 주요 내용

- 中 상무부는 FN Herstal(벨), OMNIPOL(체), HENSOLDT(독) 등 EU 기업 7개社를 대만에 무기 판매 등의 
사유로 관제명단에 등재하고 이중용도품목 수출금지 부과

    * 中 상무부 대변인은 수출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관련 상황을 이미 EU에 통보했고 中-EU 간의 정상적인 무역·경제 
교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밝힘.

< 中 관제명단 등재 EU 법인 목록>
연번 국적 법인명 분야

1 벨기에 FN Herstal, Fabrique Nationale de Herstal 총기 관련 제조업
2 체코 OMNIPOL a.s. 국방 및 항공우주 관련 솔루션 제공
3 독일 HENSOLDT AG 국방 전자 관련 레이더, 항공전자 품목 판매 
4 체코 EXCALIBUR ARMY spol.s.r.o 전차, 보병전투차, 자주포 등 판매
5 체코 SPACEKNOW INC., odstepny zavod s.r.o 위성 분석 및 지리공간 데이터 분석 서비스
6 체코 VZLU AEROSPACE a.s. 국립 항공우주 연구·개발·시험 센터
7 벨기에 FN Browning 총기 관련 제조업

 • (제재 사항) 관제명단에 등재된 7개 법인에게 중국인이중용도품목 수출금지, 외국인中에서 생산된 이중용도품목 
이전·제공금지

< (참고) 관제명단 주요 사항 >
구분 주요 내용
근거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례｣ 제28조
담당 상무부
사유 최종사용자 의무 위반, 국가안보·국익 저해 등 확인 시
조치 이중용도품목 거래금지·제한, 수출 중지 명령 부과
현황

(‘26.4.27. 기준) 美 74개社(조치가 중단된 43개社 포함), 대만 8개社, ⽇ 20개社, 신규EU 7개社

무역안보24 Report
2026년 4월 27일 15

원문보기

中 상무부, EU 기업 7개 社를 
제재 명단에 지정

김준범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b.kim@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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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6.22, 中 상무부는 AVEOX(항공우주), MP Materials(희토류) 등 美 국적 10개社를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대상인 ‘관제명단’에 등재

◎ 주요 내용

- (배경) 국가 안보·이익을 보호, 핵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 및 美의 ‘中 군사기업 명단’의 신규 추가(6.8)*에 
대한 대응

    * 美 국방부는 알리바바, BYD 등 17개社를 美에서 활동하는 中 군사기업 ‘1260H 목록’에 신규 등재하여 美 국방부 대상 
조달 금지, 정부 대상 거래 금지 등 제재 부과

< 中 관제명단 등재 美 기업 목록>

- (제재 사항) 관제명단에 등재된 10개 법인에게 이중용도품목 수출금지, 외국인中에서 생산된 이중용도품목 
이전·제공금지

< (참고) 관제명단 주요 사항 >
구분 주요 내용
근거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례｣ 제28조
담당 상무부
사유 최종사용자 의무 위반, 국가안보·국익 저해 등 확인 시
조치 이중용도품목 거래금지·제한, 수출 중지 명령 부과
현황

(‘26.6.22. 기준) 美 84개社(조치가 중단된 43개社 포함), 대만 8개社, ⽇ 20개社, EU 7개社

연번 기업명 주요 사업
1 Aveox, Inc. 항공우주·방산·UAV용 모터·모션컨트롤러 제조
2 Red Cat Holdings, Inc. 국방용 무인기 및 로봇 시스템 제조 
3 Teal Drones, Inc. 군용 소형 무인기(sUAS) 제조
4 IMSAR, LLC 소형 합성개구레이더(SAR) 제조
5 Jaia Robotics, Inc. 초소형·고속·저가 자율무인잠수정 개발
6 Ball Aerospace & Technologies Corp. 위성, 임무탑재체, 계측 시스템 개발
7 Oshkosh Defense, LLC 군용 전술 차륜차량 제조 및 기술 솔루션 제공
8 L3Harris Maritime Services, Inc. 함정·해양 시스템 정비·개조 및 통합지원
9 MP Materials Corp.  수직통합 희토류(채굴~자석) 공급망 기업
10 USA Rare Earth, Inc. NdFeB 영구자석 및 희토류 금속·합금 생산

무역안보24 Report
2026년 6월 22일 16

원문보기

中 상무부, 美 기업 10개 社를 
수출통제 명단에 등재

김준범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b.kim@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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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6.24, 中 상무부는 전략광물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무허가수출·회피 등 수출통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 개선 공고 발표(‘26.7.1. 발효)

    ＊ 무허가 수출, 허가회피(제3국 우회, 개조·분해), 통제기술 불법 이전 등을 신고 대상으로 명시

    ＊ 신고자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사실 또는 위반 가능성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처벌 경감 요소로 고려

◎ 주요내용

- (신고대상) 전략광물 관련 이중용도 품목 무허가 수출, 회피(제3국 경유, 분해·개조), 불법 해외이전, 
위법수출 지원 등을 명시

< (참고) 中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대상 광물 및 희토류 >

＊품목 뒤 5자리 코드는 中 이중용도품목 통제번호를 의미

Ÿ (광물) 갈륨(3C001), 게르마늄(3C002), 안티몬(3C003), 인듐(3C004), 흑연(1C108), 텅스텐·몰리브덴(1C117), 
비스무트(6C001), 텔루륨(6C002)

Ÿ (희토류 7종) 사마륨(1C902), 가돌리늄(1C903), 테르븀(1C904), 디스프로슘(1C905), 루테튬(1C906), 스칸듐(1C907), 
이트륨(1C908) 

- (신고방법) 모든 조직·개인은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中 상무부 산업안전·수출입관제국에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신고 가능

- (포상·경감) 불법수출로 밝혀진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을 지급하며, 자발적 신고 시 처벌 경감을 고려

17

원문보기

中 상무부, 전략광물 이중용도 품목 
수출 위반 관련 신고절차 개선

무역안보24 Report
2026년 6월 26일

조은비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연구원(eunbijo@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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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6.29, 中 상무부는 방위, 항공 등 분야 ⽇기업을 감시명단(20개), 관제명단(20개)에 등재하고 
수출입 관련 제재 부과

 • (관제명단) ⽇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한 20개 법인으로, 중국인 및 역외적용외국인은 중국산 이중용도품목 
수출·이전을 금지

 • (감시명단)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최종사용자·최종용도가 불분명한 법인 20개로, 더 강화된 수출 심사 
절차* 시행

     * ‘통용허가’ 취득 불가, ‘위험 평가 보고서’, ‘⽇ 군사용도 미사용 서약서’ 제출 요구 등

◎ 주요 내용

- (관제명단) ⽇의 군사력 강화와 관련된 방위·항공우주·해양·전자 분야의 법인 20개를 관제명단에 등재

 • (등재대상) 미쓰비시 계열 방산 관련 기업, 군사 연구기관(방위연구소 포함 4곳) 등 ⽇ 방산 분야 
20개 기업·연구기관

 • (제재사항) 해당 법인에게 중국인은 이중용도품목 수출금지, 역외적용외국인도 중국산 이중용도품목 
이전·제공 금지

- (감시명단)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최종사용자·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법인 20개를 감시명단에 등재

 • (등재대상) 미쓰이 계열(해양·항공우주), 오키 전기공업(전기), 코마츠 계열(산업·일반 기계) 등 ⽇ 
방산·전기·일반산업 등 분야 20개 기업

 • (심사강화) ⽇ 군사 최종사용자·최종용도 및 ⽇ 군사력 증강과 관련된 수출 승인을 불허하며, 심사 
시 강화된 절차를 적용

< 감시명단 등재시 심사 강화 사항 >

Ÿ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통용허가’ 취득 불가하며, ‘개별허가’ 신청만 가능
   * (통용허가) 여러 거래 건(통상 1년)을 묶어서 허가/(개별허가) 거래 건별로 수출허가
Ÿ 등재 대상에 대한 ‘위험 평가 보고서’ 요구
Ÿ 이중용도품목이 ⽇ 군사력 증강에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서’ 제출
Ÿ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례｣제17조에 따른 허가심사 기간(영업일 기준 45일) 미적용

무역안보24 Report
2026년 6월 30일 18

원문보기

中 상무부, ⽇ 40개 법인을 
⽇ 군사력 증강 사유로 제재

조은비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연구원(eunbijo@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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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3.23. ⽇ 경산성, 「중요관리대상기술 사전보고 요구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공모 
접수 개시

- (개정) 대상 기술 확대: 현행 19개 → 총 24개(5개 신규 추가)

◎ 세부 내용

- 신규 추가 대상 기술(5개) 및 세부 요건

기술명 세부 범위 분류

솔더 레지스트
(Solder Resist)

Ÿ (필름형) 회로기판 피복용 절연재료로 사용되는 레지스트 설계/제조 기술
Ÿ (액상형)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액상형 솔더 레지스트 설계/제조 기술

전자부품 
및 반도체 
제조 관련

GaN 기판
(GaN on GaN)

Ÿ 질화갈륨(GaN) 반도체 기판·잉곳·프리폼 등 중 20°C 전기저항률이 1/100 
Ω·cm 이하인 것의 설계/제조 기술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관련

영구자석 Ÿ 영구자석의 설계/제조 기술 (사양 구분 없이 통제) 기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Ÿ (셀·모듈)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화합물 이용 셀 및 이를 직·병렬 연결한 모듈 (타 셀 
적층 포함) 설계/제조 기술

Ÿ (레이저 가공기) 해당 셀·모듈 제조에 사용되는 레이저 가공기 설계/제조 기술
기타

신틸레이터
(Scintillator)

Ÿ (대상 범위) X선 검출용 신틸레이터(소결체/시트 형상) 중 출력 광 스펙트럼 반치
전폭(FWHM) 50nm 미만인 것 및 제조용 형광체 설계/제조 기술

Ÿ (어레이) 소결체 형상 신틸레이터의 어레이 설계/제조 기술

광학부품 
관련

◎ 향후 절차

-  최종안 확정 및 ’26.6.16시행

김호영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연구원(hykim@kosti.or.kr)

※ 본 보고서는 ’26년 3월 ⽇ 경산성의 「무역 관련 외무역 거래 장관 조례 제10조 (3)항에 근거하여 
중요한 통제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거래를 수행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보고서 제출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부분 개정에 대한 의견 요청」을 기반으로 작성

19

원문보기

해외연구동향 Report
2026년 4월 6일 ⽇ 중요관리대상기술 사전보고 

고시 개정 추진
 - 대상 기술 5개 신규 추가

mailto:hykim@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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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SIPRI는 상업적 사이버 침투 역량(이하 CCICs)*의 수출통제 체계 확립을 위해 팔몰프로세스(이하 
PMP)** 행동강령 지지국에 가이드 제공

 * CCICs(Commercial Cyber Intrusion Capabilities): 사이버 감시 및 기기 침입·작동 중단 등에 이용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형 해킹 등 

** PMP(Pall Mall Process): CCICs의 확산 및 무책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프랑스와 영국에 의해 
출범된 다자간 이니셔티브로, ‘25.4. PMP 행동강령을 채택

◎ 주요 내용

1. CCICs 이전(transfer)에 대한 수출통제 체계 확립 제언

- 다자간 수출통제 틀인 바세나르 체제와 EU 이중용도 규정을 참고하여 CCICs 수출통제 체계 확립 가능

- 물품의 정의, 적절한 목록 기반 통제 범주 확립, 무형 품목과 방식 관련 합의된 기준 설정, 적절한 
캐치올 통제 채택 등을 제언

2. CCICs 수출통제 적용 방식 제언

- (수출자에 대한 통제 의무 안내) 시장 조사·협회 회원 명단 분석 등을 통한 잠재적 CCICs 수출자 파악 
및 산업계 의견 수렴 권장, 통제 목록 범위를 명시하고 수출통제 적용 기준을 제시

- (최종용도·최종사용자 통제) 국가 차원에서 CCICs 수출자의 포괄적인 내부 준법 프로그램 및 실사 절차 
채택을 요구·장려해야 하며, 정보 수집 및 수출허가 시스템 등을 확립할 필요성

- (수출허가 승인 현황 공개) 군사 장비와 달리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허가 정보를 공개하는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으로, 국가별 데이터 등을 공개 및 공유할 필요성

해외연구동향 Report
2026년 4월 14일

SIPRI, 상업적 사이버 침투 역량 
이전에 대한 수출통제 가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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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연구원 (jhlee@kosti.or.kr)

※ 본 보고서는 ‘26년 3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출간한 「Good Practice Guide on 
Applying Export Controls to Transfers of Commercial Cyber Intrusion Capabilities」 
정책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

원문보기

mailto:jhlee@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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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2.6., 美 대통령은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2.7. 발효)

- 실제 부과되는 관세율은 부처간 협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확정

◎ 주요 내용

- (관세 부과) 이란의 상품·서비스*를 직간접 구매·수입하는 등 방식으로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에 대해 
對미 수출품에 추가 관세 부과 가능

   * 이란산 상품 및 서비스 또는, 이란 정부가 통제하거나 소유하는 상품 및 서비스

 • 상무부 장관은 국무부 장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외국 국가의 이란 교역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정보를 국무부 장관에게 통보

 • 국무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해당 국가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결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최종 확정

- (필요시 수정) ▲외국의 보복조치, ▲이란·관련국이 미국과 공조하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은 본 명령 및 
조치를 수정할 수 있음

◎ 참고사항

- 금번 조치는 기존 對이란 제재 방식인 수출통제·금융제재 등에 더해 추가 관세 조치를 도입하여, 
제3국에 대한 압박을 확대함

- 한편,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란 관련 제재를 지속 강화하고 있음

무역안보24 Report
2026년 2월 10일 21

원문보기

美 대통령, 이란 교역국에 
추가 관세로 對이란 제재 강화

조은비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연구원(eunbijo@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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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3.12, 美 OFAC은 ‘이미 선박에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에 한하여 거래·이전에 대한 
제재를 1개월 동안 완화

◎ 주요 내용

- (배경) 미국-이란 전쟁 상황에서 스콧 베센트 美 재무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임시 조치라고 밝힘.

- (조치) ‘이미 선박에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에 한해, 판매·인도·하역 등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거래에 General Licence** 발급

  * ‘26.3.12. AM12:01(美 동부 일광절약시간)까지 선박에 적재된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

 ** General Licence는 특정 유형의 거래를 별도의 허가 신청 없이 허용함.

<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 관련 제재 완화 사항>

⦁원유 또는 석유 제품의 판매, 인도 또는 하역에 통상적으로 수반되고 필요한 거래

⦁원유 또는 석유 제품을 운송하는 선박의 안전한 접안 및 정박을 위한 거래

⦁선박의 승무원의 건강 또는 안전의 보전을 위한 거래

⦁선박과 관련된 긴급 수리 또는 환경 영향 완화나 보호 활동

⦁선박 관리, 승무원 운용, 연료 보급, 도선, 등록, 기국 부여(flagging), 보험, 선급(classification), 구조(salvage)와 
같은 서비스

- (기간) 1개월(‘26.3.12 AM 12:01 ~ 4.11 AM 12:01)

- (참고) 본 조치에서 허용된 범위 밖의 제재까지 완화하는 것은 아니며, 이란산 상품·서비스를 포함에 대한 
금지 조치는 유효함.

22무역안보24 Report
2026년 3월 13일

원문보기

美 OFAC, 러시아산 해상 원유 제재
 일시적 완화

김준범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b.kim@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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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3.20, 美 재무부 OFAC은 이미 선박에 선적된 이란산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인도 및 판매에 대한 
일반허가*(General License) 발급

  * General License에 규정된 특정 유형의 거래를 별도의 허가 신청 없이 허용

◎ 주요 내용

- (기간) 1개월(‘26.3.20 AM 12:01 ~ 4.19 AM 12:01) 

- (대상) ‘26.3.20 AM 12:01(EDT)까지 선박*에 선적된 ‘이란산 원유와 석유 제품**’에 관해, 판매·인도·하역 
등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거래

  *  동 일반허가에 규정된 제재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 선박을 포함하는 모든 선박

 **  美 재무부 이란 제재 규정(31 CFR part 560, 561, 594)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 기관에 의해 생산된 것 포함

<이란산 원유 및 석유 제품 관련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거래>

⦁해당 원유 또는 석유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의 안전한 접안 및 정박을 위한 거래

⦁해당 선박 승무원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거래

⦁해당 선박과 관련된 긴급 수리 또는 환경 완화 또는 보호 활동

⦁선박과 관련된 긴급 수리 또는 환경 영향 완화나 보호 활동

⦁선박 관리, 승무원 운영, 연료 보급(bunkering), 도선(piloting), 등록, 치적(flagging), 보험, 선급(classification), 
구조(salvage)와 같은 서비스

- (허가 제외) 북한, 쿠바, 우크라이나 특정 지역(러시아 점령지), 우크라이나 크림 지역에 소재하는 
개인·법인(자회사, JV 포함) 관련 거래

23

원문보기

美 OFAC, 이란산 해상 원유 제재 
일시적 완화

무역안보24 Report
2026년 3월 22일

김준범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b.kim@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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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4.17, 美 OFAC은 ‘선적된 러시아 원유·석유제품 대상 일반허가’(GL 134A, 4.11 만료)를 4.17일부터 
5.16일까지 1개월 연장(GL 134B).

   * ’26.4.11에 만료된 ‘일반허가’(General Licence) 134A를 134B로 전면 대체

 • 4.17일 이전에 선박에 적재된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의 판매·인도·하역 등의 행위를 
허용(이란·북한·쿠바·크림반도 관련 거래는 금지)

◎ 주요 내용

- (경과) 美 OFAC은 글로벌 유가 안정을 위해,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거래에 대한 제재의 한시적 
완화를 발표

< 美 OFAC의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제재 완화 동향 >
일시 GL No. 주요 내용

‘26.3.6 GL133 ⦁3.5일 이전 적재된 러産 원유·석유제품의 인도(India) 向 판매·인도·하역 등 행위를 4.4일까지 
1개월 허용(이란 관련 거래는 금지)

‘26.3.12 GL134 ⦁3.12일 이전 적재된 러産 원유·석유제품의 판매·인도·하역 등 행위를 4.11일까지 1개월 
허용(이란 관련 거래는 금지)

‘26.3.19 GL134A ⦁GL134의 허가 제외 대상 추가(이란·북한·쿠바·크림반도 관련 거래는 금지)

‘26.4.17 GL134B ⦁4.17일 이전 적재된 러産 원유·석유제품의 판매·인도·하역 등 행위를 5.16일까지 1개월 
허용(이란·북한·쿠바·크림반도 관련 거래는 금지)

- (기간) 1개월(‘26.4.17 AM 12:01 ~ 5.16 AM 12:01, EST 기준)

- (허가 사항) ‘선박에 적재된’ 러시아 원산지 원유·석유제품에 한해, 판매·인도·하역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거래에 일반허가 발급

- (허가 제외) 이란, 북한, 쿠바, 우크라이나 특정 지역과 크림에 소재하는 개인·법인(자회사, JV 포함)과 관련된 
거래는 허가에서 제외

무역안보24 Report
2026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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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美 OFAC, 러시아 원유·석유제품
제재 완화 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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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4.23, EU는 제20차 러시아 제재패키지를 채택

- 러시아 에너지 제재 강화, 암호화폐·제3국 은행 등 금융제재 강화, 수출금지 품목 확대 및 제3국(키르기스스탄) 
우회방지 조치 등 포함

< EU 제20차 러시아 제재패키지 주요 내용 >

분류 주요 내용

에너지

• 러 에너지 기업 36개 자산동결 / 그림자 선단 선박 46척 추가 제재
• 항구 거래금지: 러시아 2개(Murmansk, Tuapse), 인도네시아 1개(Oil Terminal Karimun)
• 제3국 유조선 매각시 실사의무, LNG운반선·쇄빙선 서비스 금지
• '27.1.1부터 러시아에 대한 LNG 터미널 서비스 제공금지

금융 • 러 은행 20개, 제3국 은행 4개(키르기스·라오스·아제르) 거래금지
• 암호화폐(RUBx등), 탈중앙 플랫폼, 제3국 결제 에이전트 거래금지

수출입 통제

• 수출금지: 3.65억 EUR 규모(화합물·고무·트랙터 등 14개 품목)
• 우회방지조치(Anti-circumvention tool, ‘23.6월 근거마련) 최초 발동 : CNC공작기계, 무선통신장비의 對

키르기스스탄 수출금지
• 사이버 보안 서비스 對러 제공 금지
• 수입금지: 5.3억 EUR규모(금속·화학·광물 38개 품목), 암모니아 쿼터제(연68.8만톤)

군수 산업 • 군수 복합체 지원 단체 60개 지정(러32, 중21, 튀4, UAE2, 태1)
• 드론 등 군수품 관련 개인·기업 58개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

EU 기업 보호 • 러 법원 부당 소송 러시아인에 대해 회원국 법원이 벌금 부과 가능

기타 • 방송금지대상(32개社)의 미러 매체 방송 금지
• 러 정부의 EU연구·혁신 분야 자금 지원 수령 금지

김준범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b.kim@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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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EU, 제20차 러시아 제재패키지 시행

무역안보24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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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4.24, OFAC은 "Economic Fury" 작전의 일환으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中 Hengli Petrochemical 
(Dalian) Refinery을 SDN에 지정

◎ 주요 내용

- (배경) 美 재무부 Scott Bessent 장관은 ‘NSPM-2’*(‘25.2.4)에 따라 이란의 석유를 운송·중개·구매하는 
네트워크를 차단할 것이라 밝힘.

  *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2) 美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재개, 이란의 핵무기 
개발 경로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 

 • OFAC은 中이 이란 석유 수출량의 약 90%를 구매하며, 대부분 ‘민영 독립계’ (teapot) 정유사에서 
생산되고, 이란 군사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밝힘

- (제재대상) 이란산 원유를 구매한 Hengli Petrochemical (정유사), 이를 운송한 해운 19개社와 소속 선박 
19척을 SDN에 등재

 • (일반허가 발급) Hengli Petrochemical과 거래 종료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거래를 ‘26.5.24. a.m.12:01(EDT)까지 
허가(일반허가 V)

  * SDN에 대한 모든 지급이 미국 내에 소재한 동결된 이자부 계좌(a blocked, interest-bearing account)로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허용

< (참고) OFAC 제재 대상인 中 ‘teapot’ 정유사 현황 >

① Shandong Shouguang Luqing Petrochemical Co., Ltd. 
② Shandong Shengxing Chemical Co., Ltd.
③ Hebei Xinhai Chemical Group Co., Ltd.
④ Shandong Jincheng Petrochemical Group Co., Ltd.
⑤ Hengli Petrochemical (Dalian) Refinery Co., Ltd.

- (제재 사항) 美 관할 자산동결, 거래금지, 외국인이 SDN과 거래 또는 이란 석유 부문 주체과 거래할 경우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무역안보24 Report 
2026년 5월 4일 26

원문보기

美 OFAC, 이란 원유를 수입한 
中 Hengli Petrochemical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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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5.1, OFAC은 이란산 석유 거래 관련 그림자 금융, 中 석유 터미널을 제재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지불시 
제재 대상임을 발표

◎ 주요 내용

 1. 이란 석유 글로벌 네트워크 제재

- ①‘그림자 금융’ 관련 개인 5명 및 단체 18개社, ②‘이란산 원유 수입’ 관련 개인 1명, 단체 3개社, 선박 1척을 
SDN에 지정

  ① (그림자 금융) Opal Exchange 등 이란 환전소 3개社 및 관련자 5명, 제재 회피 관련 위장회사 13社, 
이란 금융부문 영업사 2개社

  ② (원유 수입) QINGDAO HAIYE 오일 터미널, 터미널 대표자(LI Xinchun, 李新春)와 제재를 회피하여 
이란산 석유를 운송한 해운사 2개社와 소속 선박 1척

 • (일반허가 W) QINGDAO HAIYE과 거래 종료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거래를 ‘26.5.31. a.m.12:01(EDT)까지 
허용하는 일반허가 발급

 2.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지불시 제재

-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해 이란에 "통행료" 지급 시, 지급형태 불문하고 美 제재 위험 경고

 • (지급형태 불문) 법정통화, 디지털자산, 상계(offsets), 비공식 스왑(swaps), 기타 현물지급, 자선기부, 대사관 
송금 등 형태의 지급 금지

 • (외국인 2차 제재) 제재를 위반하여 이란 정부·혁명수비대와의 거래에 관여하면 2차 제재가 부과되어 美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될 수 있음.

◎ OFAC 권고

- 금융기관에게 中 산둥성에 위치한 teapot 정유사들과 거래 시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권고

- 해상 서비스 제공자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에 대해 이란 제재 관련 실사 강화를 권고

무역안보24 Report
2026년 5월 4일 27

원문보기

美 OFAC, 이란산 석유 거래 
글로벌 네트워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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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4.23, EU는 제20차 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통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제재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제3국 대상으로의 ‘2차 제재’를 확대

◎ 주요 내용

 1. 에너지 수익 제재

- (제재 대상) 러시아 에너지 기업 36개, 그림자 선단 선박 46척, 선박 소유·운영 관리기업 4개, 해상보험사 1개, 항구 
3개(러시아 2개, 인도네시아 1개) 제재

- (실사 등 의무) EU 외 제3국에게 유조선을 판매·이전 할 때 실사, 계약상 재이전 금지 의무 부과

- (LNG 관련) 러시아 개인·단체에 LNG 터미널 서비스 제공 금지, 러시아 ‘LNG 운반선’, ‘쇄빙선’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27.1.1.부터), 러시아産 천연가스 콘덴세이트에 유가상한제 적용(’27.1.1부터)

 2. 금융제재

- (제재 대상) 러시아 은행 20개, 러시아 제재 회피에 관여한 제3국 은행 4개 ·결제서비스 기업 4개 제재

- (암호화폐 제재) 제재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상자산 RUBx·Digital rouble, 러 암호화폐 서비스, 탈중앙화 
플랫폼에 대한 거래금지

   * 기존 제재 대상 암호화폐 A7A5(’25.11.25~) 포함 3가지 디지털 화폐 거래금지 

 3. 수출입 통제

- (수출입금지) 수출금지화합물, 고무, 트랙터 등 산업물품 14개 품목과 폭발물, 고성능 윤활유 등 군사물품,  
수입금지러시아산 금속, 화학물질, 광물 등

- (우회방지) ‘CNC 공작기계’, ‘무선 통신장비’의 키르기스스탄으로의 수출금지

 4. 러시아 군수 산업 제재

- 러시아 군수산업에 지원한 단체 60개를 러시아 군사관련 목록에 지정, 러시아 드론 개발을 위한 이중용도품목, 
무기시스템 제공에 관여한 58개 개인·기업에 금융제재

 5. 기타 조치

- 방송금지대상과 동일한 콘텐츠를 유포하는 ‘미러매체’의 방송 금지, 연구 및 혁신분야 법인은 러시아로부터 
자금지원 수령 금지

이슈 분석리포트
2026년 5월 18일 28

원문보기

EU의 제20차 러시아 제재패키지
상세 분석

김준범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b.kim@kosti.or.kr)

mailto:jb.kim@kosti.or.kr


KOSTI 현안대응 보고서 요약 모음집 / 2026 상반기 29

◎ 개요

- ‘26.5.18, 美 OFAC은 ‘선적된 러시아 원유·석유제품 대상 일반허가’ (GL 134B, 5.16 만료)를 6.17일까지 
재연장(GL 134C).

   * ‘26.5.16에 만료된 ‘일반허가’(General Licence) 134B를 134C로 전면 대체

 • 4.17일 이전에 선박에 적재된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의 판매·인도·하역 등의 행위를 허용(이란·북한·쿠바·크림반도 
관련 거래는 금지)

◎ 주요 내용

- (경과) 美 OFAC은 글로벌 유가 안정을 위해,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거래에 대한 제재의 한시적 완화를 발표

< 美 OFAC의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제재 완화 동향 >
일시 GL No. 주요 내용

‘26.3.6 GL133 ⦁3.5일 이전 적재된 러産 원유·석유제품의 인도(India) 向 판매·인도·하역 등 행위를 
4.4일까지 1개월 허용(이란 관련 거래는 금지)

‘26.3.12 GL134 ⦁3.12일 이전 적재된 러産 원유·석유제품의 판매·인도·하역 등 행위를 4.11일까지 1개월 
허용(이란 관련 거래는 금지)

‘26.3.19 GL134A ⦁GL134의 허가 제외 대상 추가(이란·북한·쿠바·크림반도 관련 거래는 금지)

‘26.4.17 GL134B ⦁4.17일 이전 적재된 러産 원유·석유제품의 판매·인도·하역 등 행위를 5.16일까지 1개월 
허용(이란·북한·쿠바·크림반도 관련 거래는 금지)

‘26.5.18 GL134C ⦁4.17일 이전 적재된 러産 원유·석유제품의 판매·인도·하역 등 행위를 6.17일까지 
재연장하여 허용(이란·북한·쿠바·크림반도 관련 거래는 금지)

- (기간) ‘26.4.17 AM 12:01 이전에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거래를 6.17 AM 12:01까지 허용(EST 기준)

- (허가 사항) ‘선박에 적재된’ 러시아 원산지 원유·석유제품에 한해, 판매·인도·하역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거래에 
일반허가 발급

- (허가 제외) 이란, 북한, 쿠바, 우크라이나 특정 지역과 크림에 소재하는 개인·법인(자회사, JV 포함)과 관련된 거래는 
허가에서 제외

무역안보24 Report
2026년 5월 19일 29

원문보기

美 OFAC, 러시아 원유 제재 
완화 재연장(GL 13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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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6.22, 美 재무부 OFAC은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제품, 석유제품의 생산·판매·인도·하역 관련 거래를 
8.21일까지 일시적으로 허용

  * ‘일반허가(General License) X’를 발급하여 관련 거래를 별도의 허가 신청 없이 허용

◎ 주요 내용

- (배경) 베센트 美 재무장관은 스위스에서의 미국-이란의 생산적인 협상에 발맞추어 이란산 석유 관련하여 
허가를 발급하였다고 밝힘

- (기간) 약 60일(‘26.8.21 AM 12:01(EDT)까지) 

- (허가 사항)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제품, 석유제품의 생산·판매·인도·하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필수적인 모든 
거래

  * ▲31 CFR part 560, 561, 594에 따라 제재받은 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이란 제재 규정 등에 따라 차단된 
선박과 관련된 ‘거래’ 포함.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제품, 석유제품 제재 완화에 포함되는 사항>

⦁원유, 석유화학제품, 석유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의 안전한 접안 및 정박을 위한 거래
⦁선박 승무원의 건강 또는 안전의 유지
⦁선박 또는 저장 중인 원유, 석유화학제품, 석유제품과 관련한 긴급 수리, 환경피해 보호 활동
⦁선박 관리, 승무원 운영, 연료 보급, 도선, 등록, 치적, 보험, 선급, 구조와 같은 서비스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제품, 석유제품의 판매·인도·하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필요한 경우 미국 수입 허용

- (USD 결제) 이란, 이란 정부, 제재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원유, 석유화학제품, 석유제품 대금을 美 달러화 표시 
자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허용 

- (허가 제외) 북한, 쿠바, 우크라이나 특정 지역(러시아 점령지), 우크라이나 크림 지역에 소재하는 개인·법인(자회사, 
JV 포함) 관련 거래

무역안보24 Report
2026년 6월 23일

김준범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b.kim@kosti.or.kr)

※ 해당조치는 7.7에 철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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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美 OFAC,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8.21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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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1.2. 美 트럼프 대통령은 美 델라웨어 법인 HieFo社(중국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24.4. 
EMCORE社의 반도체 사업을 인수한 거래에 대해 철회 명령 발표

 • 이에 따라, HieFo社는 180일 이내에 계약서, 유형자산,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해당 거래를 통해 
취득한 모든 권리와 자산을 처분

◎ 주요 내용

- (인수경위) ‘24.4.30. 델라웨어에 위치한 HieFo社*는 EMCORE社의 반도체 칩 및 웨이퍼 제조 
사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자산을 인수

  * HieFo의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인 Genzao Zhang 박사 (前 EMCORE 엔지니어링 부사장)

 • 동 거래는 캘리포니아 Alhambra에 위치한 EMCORE로부터 장비, 계약, 지적재산권 및 재고 등이 
HieFo社로 이전되는 내용을 포함

 • HieFo社는 EMCORE社의 핵심 엔지니어 및 운영 인력의 대부분을 승계받아 사업을 재개하는 구조를 구축

- (철회명령) ‘26.1.2. 美 대통령은 동 인수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 하에, 「국방생산법」 
제721조에 근거하여 인수 철회 명령 * 단, 美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의 국가안보 조사 및 검토 결과 
세부 내용은 비공개

- (조치내용) ① 거래금지, ② 강제 매각, ③ 기술·시설 접근 차단, ④ 자산 이전·구조 변경 금지, ⑤ 
감사권한 및 이행 증명 등 조치 부과

 • 인수 거래에 대한 처분 전까지 CFIUS는 추가 조건이나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강제 집행 가능

◎ 시사점

- 금번 사례는 미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외국인 지배구조에 해당할 경우 CFIUS의 외국인 투자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특히, 이미 투자가 완료된 거래라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심사가 개시되어 대통령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美 대통령, 중국계 지배 
미국 법인의 반도체社 인수 금지 명령

무역안보24 Report
2026년 1월 5일

오정미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eongmi@kosti.or.kr)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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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12.18. 美 트럼프 대통령은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 Act)을 포함하는 2026년 
국방수권법(NDAA)에 최종 서명

 • COINS Act는 美 재무부가 연방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해외투자 규제 체계를 법제화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기존 체계 대비 변경사항은 ▲ 규제 대상 기술 확대, ▲ 중국 外 ‘우려 국가’ 범위 확대, ▲ 거래 유형 
범위 확대 등이 포함 (다만, 재무부가 법 시행 후 450일 이내 후속 규칙을 제정할 때까지 기존 규정이 계속 적용)

< 미국의 해외투자 규제 제도 연혁 >
(중국 군사 기업) 증권 거래 금지 (중국 반도체, 양자, AI) 투자금지 범위 확대
‘21.3.29. ‘21.6.3. ‘23.8.9. ‘25.1.2. ‘25.12.18.

행정명령(13959) 행정명령(14032) 행정명령(14105) 연방규정(재무부) 국방수권법
중국군사기업
(CCMC) 대상 
증권 거래금지

중국 군산복합체
(CMIC) 대상 증권 

거래금지

美 Outbound 투자 
메커니즘 관련 

행정명령

반도체, 양자, AI 
3개 부문 對중국 
투자 제한 규정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

(COINS Act) 

◎ 주요 내용  ※ 기존 재무부 규정(C.F.R Part 850)에 따른 체계 대비 변경사항

- (기술 분야 확대) 현재 규제 대상인 첨단 반도체, 양자, AI 분야에 ▲ 고성능 컴퓨팅 및 슈퍼컴퓨팅, 
▲ 극초음속 시스템을 추가 

 • 금지 및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은 향후 재무부가 규정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

- (대상국 범위 확대) 우려국 범위가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넘어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마두로 정권)까지 확대

- (대상 외국인 범위 변경) 대상 외국인의 정의가 확대되어, 우려국, 中 공산당 등으로부터 지시 또는 
통제를 받는 개인·법인도 포함

- (거래 유형 범위 확대) 지분 취득, 대출, 합작투자(JV), 부동산 투자, 펀드 LP 투자뿐만 아니라, 
미국인이 외국인의 거래를 인지하고 지시하는 행위도 거래 유형으로 명시

이슈 분석리포트
2026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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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미국, 해외투자(Outbound) 
규제 체계 확대 및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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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1.7. ⽇ 관세·외환심의회(외환분과)*는 외국인투자심사 제도 개선 사항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에 관한 의견 제안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동 위원회는 대내 직접투자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재무성 자문기구

◎ 주요 내용

- (신고 업종 범위 재검토) ‘주주행위’ 中 동일 임원 재선임에 관한 것이면서 특별한 상황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신고 면제가 필요하며, 

 • 정보통신기술 업종 中 사이버 보안이나 민감 정보 보호와 관련이 없는 정보처리 서비스업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 필요

- (국가안보 위험 완화조치 명확화) ‘신고 → 심사 → 투자 결정 → (투자실행 후) 사후관리“ 측면에서 
안보 완화 조치와 절차의 명확화가 필요

- (간접투자 규제 필요) 간접 취득자가 ⽇ 기업의 주식·의결권을 보유한 직접 보유자의 의결권을 신규로 
50% 이상 갖게 되는 경우 규제 필요

- (외국정부 연계투자자 대응) 외국투자자 간주 기준에 대해서 외국 투자자의 실질적 지배·영향 하에서 
일체화되어 투자할 경우에는 외국 투자자로 간주 

- (비신고 지정 업종 대응) 안보 위험이 큰 유형의 투자자(사전신고 면제 불가 투자자)가 ⾮지정 업종에 
투자할 경우, 보고를 요구하도록 함

- (관계부처 협업체계 마련) 일본판 CFIUS 설립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국가안전보장국 등 
안보 부처와 협업 필요

◎ 시사점

- 일본은 ’일본판 CFIUS‘ 설립을 예고함과 동시에 간접투자 제도 개선, 완화 조치 사후 관리 등 제도 
개선도 추진 할 것으로 전망

해외연구동향 Report
2026년 2월 12일

오정미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eongmi@kosti.or.kr)

33

원문보기

일본 관세외환심의회, 
외국인투자심사 제도 개선사항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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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2.9. 美 법무부는 中 Suirui社의 美 Jupiter Systems社 인수 철회 대통령 명령(’25.7.8. 
CFIUS 검토 결과에 따른 인수 철회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동 명령의 집행을 구하는 소송 제기

 • CFIUS는 매각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여 ‘26.2.3.까지 유예하였으나, 中 Suirui Group社는 기한 내 
매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법무부는 법원에 동 명령 위반 사실 선언 확인과 함께, Suirui이 Jupiter Systems을 매각하도록 
하는 조치를 명령해 줄 것을 요청

◎ 주요내용

- (CFIUS 사후 검증) 대통령 명령 발표 이후, 재무부 및 국방부는 Jupiter Systems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당사자들과의 주간 회의를 통해 매각 이행 상황을 점검해 옴.

- (매각 기한 연장) ’25.9.23. Suirui Group은 매각 기한의 90일 연장을 요청하였고, CFIUS는 이를 
일부 수용하여 60일 연장을 승인

 • 이후 ’26.1.2. Suirui Group이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CFIUS는 1.20.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2.3.까지 기한 연장

- (법무부의 구제 요청) Suirui Group이 최종 기한까지 매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법무부는 법원에 
대통령 명령 위반 사실의 확인과 함께, Jupiter Systems의 강제 매각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

     *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 

◎ 시사점

- 동 사건은 CFIUS 심사 결과에 따른 대통령 명령이 단순한 정책적 권고가 아니라, 불이행 시 사법적 
집행과 강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명령임을 명확히 보여줌

34이슈 분석리포트
2026년 2월 19일

오정미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eongmi@kosti.or.kr)

원문보기

美 법무부, 中 기업의 美 기업 인수 
철회 명령 불이행에 따른 집행 소송 제기

mailto:jeongmi@kosti.or.kr


KOSTI 현안대응 보고서 요약 모음집 / 2026 상반기 35

◎ 개요

- ‘26.2.6. 美 재무부는 CFIUS 심사 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사전 등록 투자자 프로그램(Known 
Investor Program)을 마련하며, 의견수렴 개시 (’26.3.18.까지 정보공개 요청)

 • ‘25.5. 재무부는 美 우선 투자정책(’25.2.)에 따라, 외국 적대국과 독립성을 확보한 동맹국 투자자에 
대한 신속 심사 도입을 밝히며,

 • 투자자로부터 CFIUS 신고 전 사전에 정보를 등록하여 심사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설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 주요내용 

- (자격요건) 동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으로는 ▲ 외국 적대국과 독립성 입증, ▲ 美 제재 목록 
무연관성, ▲ CFIUS 신고 이력, ▲ 준법 이력 등 포함

 • 또한, 제재 대상자나 적대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이 10% 이상이거나, 이사회 구성 
권한을 보유하는 경우는 참여 금지

- (요구정보) 투자자의 법적 및 지배구조 정보, 투자자의 인력 및 운영 현황, 투자자의 사업 성격 및 특성, 美 
정부와 교류 및 법률 준수 이력, 적대국과의 검증가능한 거리의 입증 등 정보 요구 예정

◎ 시사점

-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CFIUS 심사 과정에서 
요구했던 정보 상세 제출 필요

 • 또한, 美 제재 목록과의 직간접적 연관성을 핵심 요소로 판단함으로서, 수출통제·투자심사·제재 등 
통제 메커니즘 연계 측면 존재

 • CFIUS 승인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나, 반복적 거래를 수행하는 신뢰 높은 투자자에게 심사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됨. 

05이슈 분석리포트
2026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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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3.4. EU 집행위는 외투심사 내용이 포함된 「산업·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가속화법(IAA, 
Industrial Accelerator Act)」 초안 발표

 • 동 법안에 따르면 배터리(BESS), 전기차, 태양광, 핵심원자재 등 신흥전략 제조 부문에서 1억 유로 
초과하는 제3국*의 투자(지분 30% 이상)에 대한 강화된 승인 요건 부과

       * 글로벌 제조 역량의 40%를 초과하는 제3국 투자자에게 적용

◎ 주요내용 

- (신고대상) 전 세계 제조역량의 40%를 초과하는 제3국 투자자가 신흥 전략 제조 분야의 투자에 대해 
1억 유로를 초과하여 투자하여, 지배력(Control)이 발생하는 경우 (30% 이상 지분 or 의결권 취득*)

       * 지배력 판단 시, 공동투자자 및 계열사(Affiliates) 등을 통한 간접적 지분도 합산하여 검토

- (투자유형) 그린필드를 포함하여, EU 내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거나 기업의 경영·통제에 실질적(Effective)으로 
참여할 수 있는 투자

< 외국인투자심사 대상 분야: 신흥 전략 제조업 >

① 배터리 기술 및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공급망
② 순수 전기차, 비차량 충전 하이브리드 전기차 및 연료전지 전기차 (전기화 및 디지털화와 관련된 부품 포함)
③ 태양광 PV 기술
④ 핵심원자재 (채굴, 가공 및 재활용)

- (승인조건) 권한 당국은 투자가 6개 조건 중 4개 이상을 충족하는 투자만 승인하되, EU 노동자 50% 
이상 고용 조건은 필수 충족토록 함.

     * (필수) ▲ 전체 인력의 50% 이상을 EU 노동자로 고용
(선택) ▲ 지분/의결권 49% 이하 보유, ▲ 합작투자(JV) 참여, ▲ IP 및 노하우 라이선싱(기술이전) 등

◎ 시사점

- EU는 이미 외투심사 제도(Regulation 2019/452)를 갖추고 있으나, 동 법안으로 특정 분야에는 
강화된 심사체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임. * 동 법안은 신규 사업 설립(그린필드 투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

이슈 분석리포트
2026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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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외국인 투자심사 내용이 포함된 
산업가속화법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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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3.17. ⽇ 재무성(財務省)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제도 강화를 위하여 외환법(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간접투자 심사 대상 포섭, ▲ 위험 완화 조치 근거 마련, ▲ 직권심사(Call-In) 
권한, ▲ 관계기관 협력절차 등임

◎ 주요내용 

- (간접투자 심사대상 포섭) 개정안은 투자행위 유형에 외국인 투자자가 ⽇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한 외국 
법인의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50% 이상 취득하는 간접투자행위와, 

 • 본인 또는 관계자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여, 특정 회사의 임원 과반수를 장악하게 되는 경영상 
간접적 영향력 행사 행위도 신설

- (외국인투자자 간주 규정 정비) 외국인이 아닌 자가 ”계약 또는 외국 법령 등에 근거하여“ 외국인을 
위해 수행하는 투자까지 외국인투자로 간주 범위 확대

- (국가안보 위험 완화조치 근거 마련) 재무대신(및 소관대신)의 “신고단계 → 심사단계(투자금지기간) 
→ (투자실행 후) 사후관리“ 측면에서 안보 완화 조치와 절차의 명확화 

- (신고 대상이 아닌 ⾮지정업종 투자에 대한 직권심사) ⾮지정 업종의 투자라도 안보위해 우려가 큰 
경우, 재무대신(및 소관대신)은 보고 요구 및 주식 처분 등 사후조치 가능

- (관계부처 협력 위원회 신설) 재무대신(및 소관대신)은 심사 및 직권심사 등과 관련하여 총리, 외교부 
장관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해야 함 

◎ 시사점

- 금번 개정안에 위험완화 조치 근거와 직권심사 권한을 마련한 것은 일본이 사전·사후를 연계한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

 • 완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이행 시 처분 명령까지 연계한 구조는 조건부 승인 이후의 
이행관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흐름

이슈 분석리포트
2026년 4월 10일

오정미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eongmi@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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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심사 제도 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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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to:jeongmi@kosti.or.kr


38

◎ 개요

- ‘26.4.22. ⽇ 정부는 외국인투자 심사 근거법인 외환법에 따라, 외국계 펀드 MBK의 ⽇ 공작기계社 
Makino 인수에 대해 중지 권고

 • ‘25.6 MBK는 Makino社 인수를 추진해 왔으나, ⽇ 정부는 공작기계*의 이중용도 성격(투자심사 
핵심업종) 때문에 안보 우려로 인수 중지 권고

     * 국제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WA), 핵공급그룹(NSG)에서 통제하고 있는 품목

 • ‘26.4.30. MBK는 정부의 권고를 수용하여 인수를 중단했고, 일본계 펀드 NSSK가 Makino에 매수 
제안을 하여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

◎ 주요내용 

- (인수계획) ‘25.6. 아시아계 사모펀드 MBK는 ⽇ 공작기계 대기업인 Makino社에 대해 주식공개매수를 
통한 완전자회사化 추진 계획 발표

 • 당초, Makino社 인수는 Nidec社의 적대적 M&A 시도로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MBK가 우호적 
인수자로 등장하여 추진된 것으로 파악

- (투자심사) ’26.4.22. ⽇ 정부는 외환법에 근거하여 동 투자가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사태를 발생시킬 
우려를 제기하면서 투자중지 권고

 • ⽇ 정부는 마키노社의 취급 품목인 공작기계가 이중용도 성격(투자심사 핵심업종) 때문에 안보 우려가 
있어 인수 중지를 권고한 것으로 파악

 • 이에 대해, MBK는 ‘26.4.30. ⽇ 정부의 인수 중지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인수 계약이 종료 (대신, 
⽇ 투자펀드 NSSK가 인수 제안 검토 중)

◎ 시사점

- 공작기계는 이중용도 품목으로서 수출통제 대상이자, 외투심사 핵심 업종으로 분류되어 면제 제한 및 
엄격한 심사가 적용되고 있음

이슈 분석리포트
2026년 5월 8일

오정미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eongmi@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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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공작기계社 
외국계 펀드 인수 중지 권고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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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4.27. 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국가안보를 사유로 미국 기업 Meta의 AI 스타트업 
Manus의 인수(20억 달러 규모) 금지 명령

 • 동 거래는 Meta가 Manus의 모기업 Butterfly Effect(케이만제도에 설립)를 인수하는 간접투자로 
진행한 것으로 추정

◎ 주요내용 

- (인수발표) ’25.12.29. 美 Meta는 자사 AI 역량 강화를 위하여 AI 스타트업 Manus(설립당시 중국, 이후 
싱가포르 이전)를 인수하기로 발표  * Meta는 Manus의 AI 기술을 통합하여 소비자·기업 서비스 전반 확장 전략 제시

- (거래구조) 동 거래는 Meta가 Manus를 직접적으로 인수한 것이 아니라, 최상단 Butterfly 
Effect(케이만에 설립된 지주회사)를 인수하는 간접투자 방식을 사용

 • Butterfly Effect는 同社가 소유한 홍콩 SPC 및 싱가포르 본부를 통해 Manus R&D 센터를 보유한 
중국기업(최하단)을 소유함.

 • 즉, Meta가 모회사 Butterfly Effect을 인수하면 산하 중국 법인도 자동적으로 Meta가 소유하는 
구조가 되어 Manus를 인수

- (투자심사) ’25.12. Meta가 Manus 인수를 발표하자마자, ‘26.1. 中 정부는 외투심사 뿐 아니라 기술 
및 데이터 이전 관련 조사 실시 (조사 과정에서 中 정부는 ’26.3. Manus 창업자 2명 출국 제한 조치 부과)

 • 최종적으로 中 외상투자법 하위 규정인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에 따라 투자철회 명령 (제2조(심사범위), 
제4조(심사대상), 제12조(사후개입)에 따른 조치로 평가)

◎ 시사점

- 동 사례는 中 외투심사 근거 규정인 「외국인투자 안전심사방법」 시행 이후, 사후적인 외투심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철회시킨 첫 사례로서,

 • 중국 내에서 개발한 AI 기술의 통제권은 당국의 심사 없이 외국 자본에 편입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

이슈 분석리포트
2026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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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AI 기술기업 Manus의 
외국인투자 철회 명령 사례 분석

mailto:jeongmi@kosti.or.kr


40

◎ 개요

- ‘26.5.19. EU 외국인투자 심사 규정 개정안이 EU 의회에서 공식 승인되었으며, 이사회 승인까지 
완료되면 18개월 후 발효 예정

 • 개정안은 ▲ 간접투자 개념 도입, ▲ 회원국 심사 제도 의무화, ▲ 의무 심사 범위 설정 등을 
규정함으로서 EU 차원의 통일된 심사체계 도입

     * 초기 개정안은 그린필드 투자 심사 의무화를 제안했으나, 개정안에서 삭제 (회원국 자율판단범위)

◎ 주요 내용

- (간접투자) 외국인 투자 정의를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까지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또는 
‘외국인 투자자의 EU 內 자회사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투자“ 행위까지 포함

- (심사제도 의무화) 27개 회원국은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도입을 의무화해야 하며, 각국은 EU 규정을 
기반으로 보완하거나 구체적인 방식으로 규정 제정 가능 (현재, 총 25개 회원국이 심사 제도 도입)

- (의무심사 분야 도입)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심사해야 할 이중용도 품목, 방산물자, 핵심기술, 핵심원자재, 
핵심인프라, 선거인프라 등 총 7개 분야 명시 (단, 그린필드는 의무대상은 아니나, 회원국 자율)

- (심사 절차 표준화) 1단계 초기심사(45일), 2단계 심층조사 공동 구조 도입

- (직권심사 권한 도입) 회원국은 ▲ 심사 대상이었지만 未신고된 투자뿐만 아니라, ▲ 심사대상이 
아니었던 투자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 보유 (Call-In)

- (심사기준 의무화/확대) 기존 규정은 심사 고려요소가 존재했으나, 의무기준은 아니였음. 개정안은 심사 
기준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범위 확대

◎ 시사점

- 개정안은 EU 차원의 통일된 심사체계를 운영하고자 의무적 심사 범위 및 심사 기준 등을 도입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

오정미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eongmi@kosti.or.kr)

※ 동 개정안은 2026년 6월 8일 이사회 승인까지 완료

이슈 분석리포트
2026년 6월 1일 40

원문보기

EU 외국인투자 심사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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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6.1. 중국 국무원은 해외투자의 국가안보 측면 관리를 위한 「해외투자규정(国务院关于对外投资的
规定)」을 발표 (‘26.7.1. 시행) * 근거: 대외관계법(中华⼈民共和国对外关系法), 대외무역법(中华⼈民共和国对外贸易法)

 • 해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해외투자시 ▲기술·데이터·인력 이전을 규제하고 
▲수출통제 등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함.

 • 또한, 외국정부가 중국 투자자에 대해 차별적 제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반외국제재법」에 따른 
상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내용

➊ 적용범위: 중국 內 투자자(기업, 조직, 개인)의 해외투자 행위

- (해외투자) 중국 內 투자자가 다른 국가(지역)에서 기업, 자산 및 기타 권리(소유권, 통제권, 경영권 등)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행위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자의 관리도 동 규정 적용)

- (금융투자) 투자자가 자기자금, 조달자금 및 기타 위탁자금을 이용하여 중국 外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적용

❷ 안보심사제도 도입 및 수출통제 준수 요구

- (안보심사) 안보심사제도를 통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투자 및 자산·지분 이전·처분 심사

- (수출통제) 수출통제, 사이버안보 감독 등 규제와 관련된 해외투자는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 

  * 해외투자 활동 시 수출금지 대상 또는 수출허가 대상인 ‘품목, 기술, 용역 및 관련 데이터’에 대한 이전 관리 요구

➌ 외국 정부의 중국 해외투자 차별적 조치에 대한 대응

- 외국국가(또는 국제기구)가 국제법 규범을 위반하여 중국 투자에 대한 차별적 금지, 제한 또는 이와 유사
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국 정부는 투자자와 해외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응조치 可

  * 반외국제재법 및 시행규정에 따라, ‘차별적 조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기관 또는 개인을 제재목록에 등재 可

◎ 시사점

- 중국도 미국과 유사하게 해외투자를 국가안보 차원의 정책수단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중

무역안보24 Report
2026년 6월 2일

오정미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eongmi@kosti.or.kr)

원문보기

41
중국, 국가안보 측면의 
해외투자관리체계 도입

mailto:jeongmi@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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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12.18.(미 현지시간), 미 행정부가 우려 바이오 기업과 계약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법제화

- 회계연도 2026년 국방수권법(NDAA) SEC. 851에 관련 내용 포함

◎ 주요 내용

  ➊ 연방정부는 우려 바이오 기업(모회사·자회사·승계사 포함, 계열사 제외)이 제공한 바이오기술 장비·서비스의 
조달·획득을 금지하며, 이를 알고도 사용하는 제3자와의 계약도 금지

- 우려 기업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국방부·상무부 등과 협의해 지정하며, 국방부 §1260H 목록
은 자동 연계 지정됨

  ➋ 美 연방 보조금·대출금 수령자는 우려 기업의 장비·서비스 조달·취득·사용 및 계약 체결·갱신·연장이 
금지됨

  ➌ 시행 시기: 제정 후 1년 이내(~‘26.12) OMB 초기 목록 공표 → 180일 이내(~‘27.6) 이행지침 발표 
→ 1년 이내(~‘28.6) 목록 반영 연방조달규정(FAR) 개정

- FAR 개정 후 60일 경과 시 1260H 목록(’25년 기준 134개사) 계약 금지, 90일 경과 시 OMB 지정 
목록 계약 금지, 기존 계약은 최대 5년간 유예

◎ 향후 전망

- 중국계 CRO/CDMO 기업은 미국 내 조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수요가 중국 업체
에서 대체 공급자로 이동할 수 있음

- 향후 OMB의 “우려 바이오 기업” 및 국방부 “1260H 목록”이 상무부 Entity List, 재무부 SDN 등
에 추가 등재되지 않는지 유의 필요

- 美 연방 R&D 보조금을 받는 제약·바이오 기업은 자금이 우려 기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구조 설계 
필요

이슈 분석리포트
2026년 1월 12일

김지혜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ihea1004@kosti.or.kr)
김호영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연구원(hykim@kosti.or.kr)

원문보기

美, 26년 국방수권법 내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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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5.12.2. 美 OFAC은 데이터센터 투자전문 사모펀드社 IPI Partners(이하 “IPI”)에 러·우 제재 위반 
혐의로 1,148만 달러 벌금 부과

 • 러시아인 Kerimov가 IPI에 우회 출자를 통해 참여하였는데, IPI는 동 인물이 SDN에 등재된 
이후에도 해당 투자를 4년동안 유지하였음

- OFAC은 형식적 소유구조뿐 아니라 실질적 이해관계가 중요하며 자금의 실질적 출처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

◎ 주요 내용

- (연혁) IPI는 ’17년 러시아인 Kerimov의 투자를 유치(2회, 2천5백만불)하였는데, ‘18년 Kerimov의 
SDN 등재 이후에도 지속 투자 관리

 • Kerimov는 ‘17년 그의 가족 신탁회사(Heritage trust)가 소유한 Definition Services(형식적 
투자자)를 통해 IPI 펀드에 투자

 • IPI는 Kerimov의 SDN 등재 후에도 형식적 투자자가 제재요건 비해당이므로 계좌 차단이 
불필요하다는 법률자문을 근거로 지속 투자 관리(‘18년~‘22년)

- (처벌) ‘25.12.2., OFAC은 IPI가 Kerimov의 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러·우 제재 위반으로 
1,148만 달러 벌금 부과

 • IPI 펀드의 실질적 투자자는 Kerimov이며, IPI가 4년간 해당 투자를 계속해 Kerimov와 간접 
거래한 사실은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 검토 사항

- 제재 실사 시 형식적 요건을 넘어, 제재 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실질적 
이해관계 검토가 필요함

 • 이번 사례에서 OFAC은 법적 형식성을 넘어 실질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음

- 우회출자라 해도 실질적 투자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었는 바, 거래과정에서 자본 출처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요구됨

 • 제재대상자와의 연관성에 대한 ‘인지(knowledge)’ 또는 ‘인지할 만한 사유(reason to know)’가 있는 
경우 제재 책임이 발생함

이슈 분석리포트
2026년 1월 21일 43

원문보기

OFAC, 우회출자로 제재자와 거래한 
사모펀드 처벌

조은비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연구원(eunbijo@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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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1.27. 美 국무부가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에 근거하여 韓 기업을 포함한 개인 1명, 
단체 5개를 제재함

  * 韓 기업: 제이에스리서치(JS Research Inc.)

 • (제재 사항) ①美 정부 대상 물품·서비스 조달 금지, ②정부 프로그램 참여 제한, ③군용물품 차단, 
④수출허가 중단 및 효력 중지

◎ 주요 내용

- '26.1.27, 美 국무부는 비확산 조치의 일환으로 개인 1명, 단체 5개(韓 기업 1개)의 명단을 명시하고, 
제재 부과를 발표함.

 • (근거 법령)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
 • (발효일) 2026.1.22.(발효일 기준 2년 유지)

 • (제재 대상) 개인 1명, 단체 5개

<美 INKSNA 근거 제재 명단>

- (제재 사항)  ①美 정부 대상 물품·서비스 조달 금지, ②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 제한, ③군용물품 수출 
차단, ④수출허가 중단 및 효력 중지 등 제재 부과

No. 구분 국적 명칭
1 개인 북한 Ch'oe Ch'o'l-min (Choe Chol Min)

2 단체 레바논 EXPTRANS GMBH S.A.R.L.

3 단체 중국 Futech Co. Ltd

4 단체 UAE International Biotechnology Services FZC

5 단체 한국 JS Research Inc

6 단체 북한 Second Academy of Natural Science Foreign Affairs Bureau (SANS FAB)

무역안보24 Report
2026년 1월 29일

김준범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b.kim@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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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美,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근거 
韓 기업 제재

mailto:jb.kim@kosti.or.kr


KOSTI 현안대응 보고서 요약 모음집 / 2026 상반기 45

◎ 개요

- ‘26.1.12,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UN에서 ｢北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

 • (배경)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대북 제재 위반·회피 시도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개

  * (참고) 러시아 거부권 행사로 2024년 4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중단

 • (목적) 北 사이버 인력 활동으로부터 UN 회원국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북 제재 
이행 촉구

◎ 주요 내용

< MSMT의 「北의 불법 사이버 활동」 보고서 주요 내용 >

⦁ 北 사이버 전력은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정교함은 중국, 러시아의 사이버 프로
그램에 필적하는 수준에 도달

⦁ 北의 사이버 스파이, 암호화폐 절도 등 활동은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민감 정보 및 자금 탈취
와 직접적으로 연결됨.

⦁ ‘24년 1월부터 ‘25년 9월까지 전 세계 암호화폐 기업과 이용자로부터 최소 28억 달러를 탈취

⦁ 北은 탈취한 암호화폐를 복잡한 경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서비스를 이용해 세탁하여 출처를 은닉하고, 제3국의 중
개인을 통해 현금화 

⦁ 장갑차, 군사 레이더 등 군용 품목 거래에 지불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함.

⦁ 해외 北 IT 인력은 1~2천명 규모로 중국, 러시아, 라오스 등 최소 8개국에 파견된 것으로 추정

⦁ 北 사이버 부대는 한국, 북미, 유럽 등의 방위 산업체와 주요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민감한 정보와 지식 재산을 탈취

해외연구동향 Report
2026년 1월 30일 45

원문보기

北, 사이버·정보 인력을 활용한 
UN제재 위반과 회피활동

김준범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b.kim@kosti.or.kr)

※ 본 보고서는 MSMT의 “The DPRK’s Violation and Evasion of UN Sanctions through Cyber 
and Information Technology Worker Activities”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mailto:jb.kim@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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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2.4,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하여 캄보디아를 ‘무기금수국 
그룹(D:5)’에서 제외

- ‘25.11.7 美 국무부가 ITAR §126.1을 개정하여 캄보디아를 무기금수국에서 제외한다는 발표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

 * 무기금수국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안보 그룹(D:1)의 지위는 유지되며, 군사 및 군사정보기관과 관련된 수출통제는 지속됨.

◎ 주요내용

- BIS는 국무부의 캄보디아를 무기금수국 목록에서 제외하는 조치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EAR 개정을 
발표

 • (시행일) ‘26.2.3(2월 4일에 관보 등재) 

 • (사유) 캄보디아 정부는 국방 협력 및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등 평화와 안보를 위해 
성실히 노력

 • (개정 사항) EAR 제740부 부록 제1호의 무기금수국 그룹(D:5)에 명시된 캄보디아 제외

< 「EAR 제740부 부록 제1호 – 국가 그룹」 개정(안) >
Country Group D

Country
[D: 1]

National
Security

[D: 2]
Nuclear

[D: 3]
Chemical 

&
Biological

[D: 4]
Missile

Technology

[D: 5]
U.S. Arms 
Embargoed 
Countries

…

Cambodia x x
(삭제)

…

◎ 결론 및 시사점

- 캄보디아는 금수국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안보 그룹(D:1)지위와 군사 최종용도·사용자 및 군사정보 
최종용도·사용자 관련 제한 조치는 유지됨.

46무역안보24 Report
2026년 2월 4일

김준범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b.kim@kosti.or.kr)

원문보기

美, 캄보디아에 적용된 무기금수국 
제외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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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3.19. ⽇ 정부는 경제안보추진법 개정안을 각의결정하여 국회에 제출. ’22년 법률 성립 이후 최
초의 대규모 개정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강조하는 '위기관리투자'의 일환

- 개정안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및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싱크탱크(전문 조사 역량)와 관민
협의회(정보 공유 체계)를 법제화

◎ 주요내용

  ➊ 종합적 경제안보 싱크탱크 신설

- (배경) 경제안보 과제가 복잡해지며 외교·정보·방위·경제·기술 등을 아우르는 전문 지식의 결집이 필요

- (기능) 내각관방을 사령탑으로 하여 경제 안보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 제언 수행

- (운영 구조) 내각총리대신이 독립행정법인 경제산업연구소(RIETI) 및 전문적 조사능력, 정보 수집·관리 
능력, 관계기관 연계능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외부 조사연구기관에 위탁

- (협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RIETI·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공 가능(재량 규정)

  ➋ 관민협의회 신설

- (배경) 경제안보 환경 급변에 따라 관·민의 공통 인식 형성 및 정보공유·협의의 장을 법정 틀로 격상

- (기능) 국가·국민의 경제안보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및 대책 협의를 수행하며, 구성원은 협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

- (구성·운영) 내각총리대신이 관계 행정기관장, 특정 중요물자 공급업자, 핵심 인프라 제공업자, 학자 
등으로 조직하며, 싱크탱크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도록 RIETI에 위탁

- (협조) 구성원에게 자료 제공·설명·의견표명 등 협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➌ 보안: 싱크탱크 및 관민협의회 종사자(퇴직자 포함)는 국가 공무원과 동등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

◎ 결론 및 시사점

- 각의결정 당일 중의원·참의원 양쪽 소관위원회 접수 및 ’26.6.10 가결 완료. 

47해외연구동향 Report
2026년 3월 30일

김호영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연구원(hykim@kosti.or.kr)

※ 본 보고서는 ’26년 3월 ⽇ 내각부의 「통합 경제 조치를 통한 안보 증진 법안과 국제협력은행법 일부 
개정안(経済施策を⼀体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及び株式会社国際協⼒銀
⾏法の⼀部を改正する法律案)」을 기반으로 작성

원문보기

⽇ 경제안보추진법 개정 동향
– 싱크탱크 및 관민협의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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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3.31, 美 OFAC은 ‘허위거래 및 제재 회피 지침’을 발표하며, 제재 회피 목적의 허위거래를 평가하기 
위한 고려 요소 제시

 • 비상업적 거래, 가족·측근 이전, 복잡한 신탁 구조, 제재 대상자의 지속 관여 등 ‘의심 징후’(Red Flag)가 
있다면 각별히 주의하고, 위험 여부 평가 권고

 • 제재 재산이 美 관할 외에 있지만 美 제재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는 OFAC의 허가 없이 해당 재산을 
직간접적 거래는 삼가야 함.

◎ 주요 내용

- OFAC은 법적 형식주의보다 ‘실질적 경제 실체’를 우선 고려하므로, 허위거래*를 통한 제재 자산의 차단 
해제는 불가하다고 밝힘.

    ＊ 제재 대상자가 대리인 등을 통해, 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관계를 은닉하는 방식으로 이전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

- (의심 징후) 제재 대상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재산에 대한 관계성을 숨기기 위해 신탁, 대리인, 차명 소유주, 
위장 업체 등을 동원

 • OFAC은 제재 대상자가 ‘영향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상업적으로 비합리적인 거래, 가족 및 측근에게 
이전, 목적 불명확 등 ‘의심 징후’가 있을 때는 각별한 주의를 요구

◎ 권고 사항

- 특정 재산에 대하여 제재 대상자가 과거 이해관계를 보유했다는 정보를 접한 경우, ‘Red Flags’를 참고하여 
이해관계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

- 제재 대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산이 美 관할에서 확인되면 해당 자산은 동결되어야 하고 OFAC에 보고

- 해당 재산이 미국 관할 외에 있지만 미국 제재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는 OFAC의 허가 없는 해당 재산의 
직간접적 거래는 삼가야 함.

무역안보24 Report
2026년 4월 3일

김준범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b.kim@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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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美 OFAC, 허위거래 및 제재 회피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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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4.7, 中 국무원은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며, 산업망·공급망을 국가안보 차원의 
관리 대상으로 제도화(공포일 시행)

◎ 주요 내용

- (목적) 산업망·공급망의 위험을 방지하고 회복탄력성과 안전성을 제고하여 경제사회의 안정과 국가안전 보호

 * (근거 법령) 「국가안전법」, 「대외관계법」, 「반외국제재법」, 「대외무역법」

- (범정부 체계) 정부의 다양한 부문*에 따라 산업망·공급망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협력 강화 요구

 * 외교, 발전개혁, 공업정보화, 공안, 국가안전, 법치, 재정, 자연 자원, 교통운수, 농업농촌, 상무, 금융관리, 해관, 시장감독관리, 
인터넷정보 등 부문

- (핵심분야 지정) 산업망·공급망의 핵심 분야를 목록화하여, 원자재·기술·설비·제품 등의 생산과 유통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유지

- (체계 구축) 핵심 분야 산업망·공급망의 위험 모니터링·조기경보 제도, 비상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지원

< 산업망·공급망 안전을 위한 체계 구축 주요 내용>

조항 주요 사항 세부 내용

제9조 모니터링· 
조기경보

⦁핵심 분야의 원자재·기술·설비·제품 등의 공급 경로 안정 상황과, 국가·경제·사회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모니터링

제10조 위험 예방 ⦁핵심 분야의 실물·역량 비축을 실시하고, 기술·설비·제품을 연구·개발하여, 핵심 분야의 
산업망·공급망의 위험 저항 능력 제고

제11조 비상관리 
제도

⦁핵심 분야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대한 영향이 국가·경제·사회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긴급 조정, 비축 동원, 생산·운송·공급의 조직 등 비상 처분 조치를 취함.

제12조 기술개발 
지원

⦁핵심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핵심기술 지원에 사회자금의 투입 장려·유도
⦁기업, 과학 연구기관 등은 위험방지·통제 체계를 완비하여 정보시스템, 정보보안 실현

- (제재 사항) 외국인(국가·조직·개인)이 중국의 산업망·공급망을 위협하는 조치를 했을 때 수출입 금지, 
투자금지 등 제재 부과

무역안보24 Report
2026년 4월 9일 49

원문보기

中 국무원,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관한 규정」 발표

김준범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jb.kim@kos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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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4.13, 中 국무원은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역외조치에 대응하는 「외국의 부당 
역외관할권 행사 대응 조례」를 발표 및 시행

    ＊ 외국의 부당한 역외관할 조치에 이행·협조한 외국인에 대해 “악의적 실체 명단”에 등재하고, 비자금지·재산압류·
투자금지 등 제재 부과

◎ 주요내용

- (개요)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부당 역외관할 조치에 대응하되(제3조), 中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대해 중국도 역외관할 행사 가능

- (절차) 국무원 내 관련 부문에서 담당하되, 기타 부문 및 관련 기관은 업무협조 및 정보 공유

    ＊ 부당 조치에 대하여 이행 또는 이행 협조가 불가하되, 필요시 사유나 이행·협조 범위 등을 국무원 법치부처 승인 필요

- (조치) 외국의 부당 역외관할 조치에 대해 ①평가(등급 구분)하고 ②외교· 무역 투자 등 반제재 및 
제한조치 가능

 • (제재) 외국의 부당 역외관할조치에 이행·협조한 외국 조직·개인을 “악의적 실체 명단”에 등재 
가능하며, 관련 제재* 부과

    ＊ 「반외국제재법」, 「반외국제재법 시행 규정」에 따라 비자금지, 무역제한 등의 조치를 부과, 등재자가 실질적 지배하거나 
설립·운영에 참여하는 조직에도 적용 가능 

 • (조사·시정) 외국의 부당 역외관할 조치 이행·협조 혐의자에 현장검사·자료요구(제12조), 이행·협조한 

자에게 면담·시정명령·금지령 가능

- (법적 책임) 본 조례 위반 행위와 그 영향에 따라 민사·행정·형사 책임 부과

- (법령 간 관계) 수출통제 등의 사안은 관련 법령을 우선적용하고, 외국의 중국·제3국 간 경제·무역활동 
제한 대응은 자국 별도 규정을 적용

0무역안보24 Report
2026년 4월 15일 50

원문보기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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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4.24., 中 상무부는 기존 반제재 대상인 EU 금융기관(UAB Urbo Bankas, AB Mano Bankas) 
2곳을 반제명단에서 제외하고 반제조치 해제

◎ 제재 해제내용

- “중국 내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은행과 관련된 거래, 협력 또는 기타 활동에 참여 금지” 해제

◎ EU·중국 간 금융기관 제재·반제재 조치 경과

순번 일시 내용

1 ‘25.7. EU, 中 금융기관 2곳＊ 제재
＊ Heihe Rural Commercial Bank, Heilongjiang Suifenhe Rural Commercial Bank

2 ‘25.8. 中, EU 금융기관 2곳＊ 반제조치
 ＊UAB Urbo Bankas, AB Mano Bankas

3 ‘26.4.23. EU, 中 금융기관 2곳 제재 해제
4 ‘26.4.24. 中, EU 금융기관 2곳 반제조치 해제

◎ 참고사항(중국의 제재명단)

명칭 효과 요건 근거

반제목록 거래 활동 금지 등 국제규범 위반, 차별적 제한 반외국제재법(‘21.6.) 및 
시행규정(’25.3.)

악의적 실체 
명단

비자금지·재산압류·
투자금지 등

외국의 부당 역외관할 조치에 
이행·협조

외국의 부당 역외관할권 행사 대응 
조례(’26.4.)

감시목록 허가 간소화 등 불가 검증 비협조
수출통제법(‘20.12.),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조례 (‘24.12.)관제목록 이중용도품목 
수출금지/제한 최종사용자 요구 사항 위반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무역, 투자금지/제한 등 중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 신뢰불가 기업 목록 규정(‘20.9.)

51

원문보기

中 상무부, EU 금융기관 2곳에 대한 
반제조치 해제

무역안보24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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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5.2, 中 상무부는 미국의 中 정유사 5곳 제재*를 부당 역외적용이라고 밝히며, 해당 제재 이행을 
금지하는 금지명령** 발표 및 시행

     * (美 제재내용) 이란산 원유 거래 참여를 사유로 Hengli Petrochemical (Dalian) Refinery Co., Ltd을 포함한 
5곳의 中 정유사를 SDN 등재, 자산 동결, 거래 금지 등 부과

    ** (금지명령)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대응규칙(상무부령 2021년 1호) 제7조에 근거해 상무부가 해당 
부당 역외적용 조치를 승인·이행·준수를 금지하는 명령 가능 

<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대응규칙 개요 >

Ÿ (적용요건) 외국 법률·조치의 역외적용이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중국 국민·법인 등과 제3국과의 정상적 
경제, 무역활동을 부당하게 금지·제한하는 경우

Ÿ (업무체계) 관련 정부 부처로 구성된 업무체계를 구축해 대응(상무부가 주관)
Ÿ (금지명령) 외국의 부당 역외적용 법률·조치를 승인·이행·준수하지 않도록 금지
Ÿ (위반 시 처벌) 위반 행위와 영향에 따라 민사책임·행정처분(경고, 시정조치, 벌금) 부과

◎ 금지명령 내용

- 미국의 中 teapot 정유사 5곳 제재(SDN 등재, 자산동결, 거래금지 등)를 부당 역외적용 조치로 
규정하고 해당 제재의 승인·이행·준수를 금지

< (참고) 美 OFAC 제재 대상인 中 정유사 현황 >

 ① Shandong Shouguang Luqing Petrochemical Co., Ltd.
 ② Shandong Shengxing Chemical Co., Ltd.
 ③ Hebei Xinhai Chemical Group Co., Ltd.
 ④ Shandong Jincheng Petrochemical Group Co., Ltd.
 ⑤ Hengli Petrochemical (Dalian) Refinery Co., Ltd.

무역안보24 Report
2026년 5월 4일 52

원문보기

中 상무부, 미국의 對中 정유사 제재 
이행 금지명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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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5.15, 中 사법부는 EU의 中기업에 대한 외국보조금 조사가 부당 역외관할이라고 공고하며, 해당 
조사에 대한 이행 및 협조를 금지

    ＊ ｢외국의 부당 역외관할권 행사 대응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어떤 조직·개인도 외국의 부당 역외관할 조치에 이행 
및 협조행위 불가

◎ 주요내용

- 중국은 EU가 中기업 Nuctech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보조금 규정(FSR)에 따른 국경 간 조사 
조치가 부당 역외 관할에 해당한다고 판단

    ＊ EU의 조사가 중국 기업의 EU 내 정상적 사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며, 관련 조치의 이행 및 
협조를 금지함

◎ (참고) Nuctech 대상 EU의 FSR 조사 및 中 대응 경과

순번 일시 내용

1 ‘24.4.23.~
‘4.26. EU 집행위원회는 FSR에 따라 Nuctech의 폴란드·네덜란드 사업장에 대해 직권 현장 조사 실시

2 ‘25.1.9
中 상무부는 EU가 FSR에 근거해 중국 기업을 조사하는 방식*이 무역·투자 장벽에 해당한다고 결정
* ①선택적 집행, ②보조금 인정기준 모호성, ③광범위한 조사, ④절차 불투명성, ⑤불시 현장조사, 

⑥시장왜곡 판단의 자의성, ⑦입증책임 전가와 엄격한 처벌

3 ‘25.12.11.
EU 집행위원회는 Nuctech가 EU 역내시장을 왜곡하는 정부 보조금을 제공받은 충분한 정황
이 있다고 보고 심층조사 착수

4 ‘26.5.15.
中 사법부는 EU가 Nuctech에 실시한 국경 간 조사가 부당 역외관할 조치라고 판단하고, 관
련 조치의 이행 및 협조 금지 공고

무역안보24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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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中 사법부, EU의 中기업 
외국보조금 조사에 부당 역외관할 공고

조은비 정책지원본부 정책협력실 정책연구팀 연구원(eunbijo@kosti.or.kr)

mailto:eunbijo@kosti.or.kr


54

◎ 개요

- CNAS는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적 압박(economic pressure)* 
원칙(doctrine) 수립을 美 정부에 제언

    ＊ 경제적 압박: 특정 대상국의 행동 변화 유도 및 역량 억제를 위해 미국이 단독으로, 혹은 동맹국과 협력하여 
구사하는 모든 경제적 수단(제재, 수출통제 등)

◎ 주요 내용

< 경제적 압박의 9대 원칙 >

범주 세부원칙

전략적 원칙
(Strategic 
Principles)

목표설정 경제적 압박의 달성 목표를 사전에 명확히 정의하고, 대상국의 행동 변화와 
제재 완화를 구체적으로 연계해야 함

실패요인 경제적 압박이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판단할 조건을 사전에 설정하고 실패 
시 다른 수단으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함

자제요인 전략적, 현실적, 도덕적 이유에 따라 경제적 압박을 자제해야 할 한계선을 사
전에 설정하여 역효과를 방지해야 함

운영 원칙
(Operational 
Principles)

구조적 영향력 활용 미국·소수 동맹국만이 공급하여 대상국이 우회하기 어려운 핵심 병목 지점을 
중심으로 경제적 압박을 설계해야 함

동맹국 관리 핵심 역량을 보유한 동맹국을 전략적 공조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선
행되어야 함

우회 대응 경제적 압박에 대한 대상국의 적응 동향을 추적하며 통제를 지속적으로 재설
계해야 함

캠페인 방식 동맹 이탈 등 환경 변화에 대비해, 단발성이 아닌 상황 변화에 맞춰 재조정
하는 캠페인 방식으로의 운영이 필요함

적정 강도 유지 역효과를 낳지 않도록 목표와 수단 간 균형을 위해 경제적 압박의 강도를 지
속적으로 점검·조정해야 함

집행 강화 정교하게 설계된 통제가 현장에서 무력화되지 않도록 인력·예산을 통해 집행 
역량을 확충해야 함

美 싱크탱크, 
미국의 경제적 압박 원칙 수립을 제언

해외연구동향 Report
2026년 5월 28일 54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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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6.8.(미 현지시간), 美 국방부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中 군사기업 17개社(자회사 포함 66개社)를 
1260H 리스트로 등재

- 금번 목록에는 IT(알리바바, 바이두), 전기차(BYD), 바이오(우시앱텍), 로봇 (유니트리), 디스플레이(BOE, 
톈마), 배터리(CALB) 등 17개의 中 기업 등재 및 ’25년 등재된 기업 중 10개 자회사를 명단에서 삭제

< 국방부 1260H 등재 이력(모회사 기준) >

2021(20개社) 2022(11개社) 2024(12개社) 2025(20개社) 2026(17개社)

 § 최초 등재
 § SMIC(파운드리), 

화웨이(통신) 등
 § 국유 방산·통신 

·에너지 기업

§ DJI(드론), BGI 
(바이오) 등

§ 민수·이중용도 
신흥기술 기업  

§ 허사이(라이다), 
YMTC(낸드) 등

§ 첨단 부품 기업

§ CATL(배터리), 
CXMT(메모리) 등

§ 글로벌 상장 대기업

§ 우시앱텍(바이오), 
BYD(전기차), 
BOE(디스플레이)

§ IT, 바이오, 배터리 
등 산업 전반

◎ 등재 효과

  ➊ 조달 금지: 美 국방부 대상  *근거: 「2024년 국방수권법」 제805조

- (직접적) ’26.6.30.부터 등재 및 지배하에 있는 기업과 제품·서비스·기술 조달 계약의 체결·갱신·연장 금지

- (간접적) ’27.6.30부터 등재 기업이 생산·개발한 제품·서비스를 포함하는 조달 계약의 체결·갱신·연장 금지  

  ➋ 거래 금지: 美 연방정부 대상  *근거: 「2026 국방수권법」 제851조(Biosecure Act)

- (직접적) 우려 바이오 기업(1260H 자동 포함)이 제공한 바이오기술 장비·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획득 금지

- (간접적) 우려 기업의 장비·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을 알고 있는 제3자와 계약하는 것도 금지

  ➌ 美 보조금 사용 제한: 수령자 대상 *근거: 「2026 국방수권법」 제851조(Biosecure Act)

- 우려 바이오 기업(1260H 자동 포함)이 생산·제공한 바이오 기술·장비·서비스를 조달·취득·사용 금지 및 
계약 체결·갱신·연장 금지

 • 현재로서는 1260H 등재기업과 거래하더라도 그 자체로 수출통제·제재가 부과되는 것은 아님

 • 美 연방정부 보조금 수령 기업·기관은 同 기업과 거래 시 계약·연구비·조달 관련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

美 국방부, 2026년 중국 군사기업 
1260H 목록 업데이트

무역안보24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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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6.24, 中 상무부는 對中 공급망 제한·차별 조치에 대해 조사부터 대응까지 「공급망 안전 규정」의 
‘안전 조사’* 절차를 구체화하여 발표(공고일 즉시 시행)

    ＊ (참고)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관한 규정｣(4.7.)제14·15조(안전 조사 권한, 대응 조치)에 근거

◎ 주요 내용

- (담당부처) 상무부가 산업망·공급망 안전 조사 업무 담당 및 조사 활동 수행

- (발동 요건) 산업망·공급망 방면에서 ①외국 국가·지역·국제조직의 차별적 조치 ②외국 조직·개인의 
거래중단·차별로 실질적 손해·위협 발생

- (평가 기준) 손해 평가 4개 고려요소(①요소 안전, ②요소 흐름, ③국제경쟁력, ④기타)하여 산업망· 
공급망 안전에 대한 피해를 평가

- (조사 개시) 中 법인·조직은 외국 조치가 공급망 안전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상무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조사 신청 가능

- (조사 절차) 상무부는 조사 개시 후, 여러 수단(질의, 자료열람, 제보, 현장조사 등)으로 조사하며 
당사자에게는 방어권을 보장하되, 불응·방해 시 확보된 사실만으로 결정

- (조사 종료) ①피조사 대상이 문제된 조치를 중단, ②中과 해결방안에 합의, ③그 외 상무부가 인정하는 
경우, 조사를 종료하고 공고할 수 있음.

- (인정·공고) 상무부는 조사를 통하여 피조사 조치·행위가 中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미친 손해에 대해 
인정을 내리고, 이를 공고해야 함

- (제재 사항) 상무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 부서와 공동으로, 수출입 금지, 반제명단 등재, 투자 
금지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무역안보24 Report
2026년 6월 26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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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6.5.22., 中 기업 Wingtech은 네덜란드 반도체 자회사 Nexperia와 그 고위임원진에 대해 
「반외국제재법」에 근거하여 中법원에 제소

 • 네덜란드 정부·법원의 對Wingtech 조치가 차별적이고, Nexperia 및 임원진이 이를 협조해 Wingtech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

< (참고) 반외국제재법 제12조 >

어떠한 개인·조직도 中 공민·조직에 취한 외국의 차별적 제한조치에 이행·협조 불가. 이를 위반하여 中 
공민·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中공민·조직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 중단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주요 내용
- (사건배경) ‘25.9.30., 네덜란드 경제부는 Nexperia의 지배구조에 따른 공급망·안보 우려를 이유로, 

명령을 통해 Nexperia 경영에 개입

 • ‘25.10월, 암스테르담 법원은 Nexperia에 中 CEO 직무 정지, 비상임이사 선임, Wingtech 보유 
의결권을 법원 선임 관리인에 이전하도록 명령

 • 이후 중국·네덜란드 간 협의를 통해 네덜란드 장관명령은 일시 정지됐으나, 이와 별개로 법원이 
Wingtech의 통제를 제한한 조치는 유지됨

- (소송) Wingtech은 Nexperia와 그 임원진이 네덜란드의 조치에 협조해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中 「반외국제재법」에 따라 제소함

 • (주장) 그간 네덜란드 장관명령과 법원 결정이 中기업의 Nexperia 지배권을 제한하는 차별적 조치에 
해당되며, 이에 피고들이 이행·협조했다고 밝힘

  • (청구) Wingtech은 피고에 ①피고행위 위법 확인 ②네덜란드 법원조치 철회 및 장관명령 종료 촉구, 
③80억 위안 손해배상 청구

     * 불가할 시, Nexperia의 지분을 Wingtech에 100% 무상 이전 청구

◎ 시사점
- 외국 제재·수출통제 준수 행위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해온 중국은 향후 반제재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기업은 서방 제재와 중국 반제재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이중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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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Wingtech, 네덜란드 자회사를 
반외국제재법에 따라 제소

이슈 분석리포트
2026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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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미국 수출통제 안내가이드

◎ 개요

-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에 의거하여 수출허가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절차를 담음

- 미국 수출허가 대상이라면 SNAP-R을 이용해서 허가 신청하는 방법 및 해당 물품에 대한 미국 수출통제번호(ECCN)의 
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 수록 

◎ 주요내용

  ➊ 미국 수출허가 대상인지 파악하기

- EAR 대상인지 판단: ①미국 내 모든 품목 ②미국 밖에 있는 미국산 품목 ③미국산 통제 품목을 
최소기준 초과 포함한 품목(De minimis) ④직접생산품/직접생산품인 공장(또는 주요장비)로 생산된 
제품/직접생산품인 공장(또는 주요장비)의 생산품을 포함하는 제품(FDPR)

- EAR 대상: ①해당 품목이 통제번호(ECCN)로 분류 가능한지 여부 ②일반적금지사항(GP) 4~10이 
적용되는지 여부 ③해당 품목 통제사유와 목적지 국가차트 대조시 「X」 여부 ④허가예외 적용 여부

  * EAR 대상시 상위 질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필요 여부 판단

- EAR 비대상: 허가 불요

  ➋ SNAP-R*을 이용한 미국의 판정, 허가 신청하기

  * SNAP-R(The Simplified Network Application Process Redesign)은 수출업체들이 인터넷으로 수출허가 관련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①수출허가, ②재수출허가, ③판정신청 등에 대해 신청할 수 있음

- 로그인 방법부터 각종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담음

  ➌ FAQ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해외직접생산품 규칙(FDPR) FAQ

-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Entity List FAQ (계열사 규칙 50% Rule 관련 FAQ 내용 위주)

-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SNAP-R 주요 FAQ

안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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